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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통일지향적 남북한 교류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는 먼저 이러

한 남북한 교류를 뒷받침하여 주는 법적 기본관계를 남북한간에 정

렴하고 또한 현행 북한의 법적체제중 이에 장애가 되는 것을 정비해

나가야 한다. 남북한간의 남북교류를 위한 법적 기본관계를 정립함

에 있어서 전제가 되는 국제법적 문제를 몇가지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남북한간의 협정과 관련， 불가침협정이나 평화조약을 늘 거

론하는 데 이러한 배경에는 현재의 휴전협정에 관한 정확하지 못한

인식이 깔려 있다. 휴전협정이 남북한간에 무력분쟁의 발생을 방지

하기 위한 상세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데도 또 다시 불가침협정을

주장하는 것은 휴전협정을 잘못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휴전

협정에 관한 현대적 개념에 의하면 휴전협정만으로 전쟁을 종료하고

평화조약을 체결하는 예가 트물다. 그것은 현실 국제사회에서 교전

자증 어느쪽도 전쟁원인을 해결할 만큼 압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

쟁원인을 해결함이 없이 전쟁을 포기하고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 휴

전협정의 현대적 개념이다. 그러므로 한국휴전협정으로 1950년에

발생한 한국전쟁을 종료하였으며 이러한 내용은 휴전협정 규정중에

나타나 있다. 구체적으로 비무장지대 설정둥이 그 예이다. 또한 한

국이 외견상 한국휴전협정의 당사자가 아닌 것 처럼 보인다고 하여

한국을 휴전협정의 당사자로 생각지 않는 견해가 있므나 이는 잘못

-5-



된 것이다. 양차 대전은 쿄전당사자들이 떤합군 (coalition army) 관

계를 이루고 전쟁을 수행하였므며， 휴전협정도 떤합군관계의 대표

가 체결하면 떤합군을 구성하는 모든 콰기-둡이 당시지→가 되았다. 한

국전의 경우 한콰꾼과 UN꾼은 연합군을 행성하고 있었으며 한국군

과 UN군간의 내부적 합의에 따라 UN군사령관이서멍하면한국파 UN

은 모두 휴전협정의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

둘째 한국에 존재하던 UN꾼 사령부는 UNCURK가 히l 체 되 민서 사

실상 해체되고 관계 당사자둡에게 모든 짓을 위임하고 UN이 힌국문

제에서 손을 떼었다 그러므로 한국문제에 주된 당사자인 한콰괴- 북

한이 힌-균문제애 주된 당사자이고 미략괴 증국이 관련국으로 춰-여하

고 있다. 한국휴전협정이나전쟁원언을 해결하는 모든 문제에 있아

서 한국과 판한이 주된 당사자이고 미균:ill· 중콰이 관련국이리고 해

야한다

세째 분단국은 그동안 여만l나리가 있있으나 그 법적 성격이 다-양

하며 따라서 분단한균으1 법적 지위는 그 고유한 입장애서 다푸아야

한다. 분단한국은- 원래 당위적으로 보만 당떤히 하니의 한균으보 풍

일되아이: 하나 현실 사회에서 두개의 국제볍 주체로 활동하고 있나.

그라고 존재의 상꾀}에서 당위의 상테로 한국이 발전하는 것쓸 이떤

국기-도 빙해해서는 안펀다. 힌균도 하나의 한국을 법적으로 공고히

해 나가면서 남북쿄듀뜰 똥해 꽉한 시회의 체질 변화뜰 추진하고 이

러한 교류와 협력을 봉해 동전성을 확보， 당위의 상태인 하니의 한

국을 이루도독 해야 한다.

납북한의 풍일지향적 교류필. 1발전시커 기 위히-여는 남북한간에 그

법적 제도를 수립하여야 한다. 다시말해서 남북한의 기본관계틀 규

정하고 동일을 지향하는 기본협정을 치}겸하고 이-울러 남북한긴에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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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가 적극화 함에 따라 많이 발생할 분쟁을 해결하는 볍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통일과 남북교류에 장애가 되는 북한의 법령을

개정하고 그 법적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이러한 북한의 장애적 법

령은 기본적 법치주의 제도에서부터 헌법， 민사법， 형사법에 이르기

까지 다양하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이러한 문제점과 정비방향을 제

시하였다.

남북한의 통일 지향적 교류를 추진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교류를 원활히 하기 위한 분쟁해결제도를 마련하고 운영하는

것이다. 남북한 분쟁해결제도에는 교섭， 사실심사， 조정， 중재재판

이 요구되며 이러한 법적 제도를 마련하는 종합적 분쟁해결을 위한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또한 남북한간에 분쟁해결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분쟁해결기구를 설치하고 교섭， 사실심사， 조정， 중재재판

이라는 분쟁해결방법을 다시 통상， 투자， 어엽， 가족법관， 일반민사

관계， 형사관계등 전문분야별로 위원회나 법관을 선임하여 운영하

고 중립적 위원이나 법관은 전문적 지식을 가진 교포를 활용하는 방

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분쟁해결기관은 우선 판문점에 본

부를 두고 필요에 따라 휴전션 근처 중립지역에 지부를 두고 남북관

계가 발전하면 서울과 평양에 그 지부를 두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

또한 분쟁해결위원이나 법관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정한 신분보장을 하고 동시에 외교관에 준하는 특권과 면제를 부

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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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통일지향적 남북교류를 위한

법적 기본관계 정렵 및 법적 정비

I. 한국휴전협정체제의국제법적 분석

1. 문제의 내용

남북한의 교류를 시작하기전에 늘 언판이나 남북 당사자간의 주

장을 통하여 가정 많이 논란이 되는 법적 문제줌의 하나는 한콰휴전

협정체제의 법적 해석과 그에 대한 법적 정1:11문제다. 예컨대 현재의

휴전협정체제가 전쟁을 이직 종결짓지 봇한 비정상적 상태이므로 이

를 정상화하기 위하여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디는 견해， 넘녁잔에

평화를 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히-여 불가침협정을 체결해야 한디는

주장， 남북은 두개의 국가가 아니므로 불기-칩선언을 해야 한디는 견

해， 휴전협정의 실질 당사자 끼리 먼저 회담을 하여 정상화시씌이:

한다는 견해 등 많은 것이 한국휴전협정체제의 법적 견해외 떤결되

어 있다. 그러므로 좋든 싫든 한국 휴전협정의 법적 성격과 그 당시→

지 문제틀 간단히 정리하는 것은 남북힌 교류의 모든 법적 분지l둡

다루기 위한 선결문제다.

남북한 교류와 관련된 법적 문제로서의 한콰휴전협정문제는 대치l

로 두기지여서 하나는 한국휴전협정괴- 한국전쟁의 종료문제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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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하나는 한국휴전협정과 한국의 법적 관계문제， 다시말해서 한

국은 한국휴전협정의 당사자인가， 아니면 무엇인가 하는 문제이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남북교류를 위한 법적 기본관계의 정립을 위하여

이 두가지 문제를 간단히 정리하여 보겠다.

2. 한국휴전협정과 한국전쟁의 종료

1) 휴전협정 성격의 시대적 변천

원래 휴전협정의 고전적 견해에 의하면 천쟁행위의 임시적 중단

을 내용으로 하는 군사협정이다. 어원적으로도 휴전협정이라는

armistice 는 라틴어 arma (무기)와 interstitum (틈， 사이) 의 합성어로

절대적인 무력행위의 일시적 중단을 의미하였다l) 실제로 제2차대

전 이전의 국제법이나 여러나라 군대의 전시규범도 이러한 고전적

휴전협정 개념에 기초하여 규정되어 있었다. 구체적으로 1907년 육

전법규 및 관습에 관한 Hague협약 (W) 부속규칙 36조에 의하면 휴

전협정이란 교전 당사자틀 사이의 상호합의에 의하여 군사작전을 중

단하는 것이며 기간이 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휴전협정에 따라 상

대방에 예고하는 조건하에서 언제나 군사작전을 재개할 수 있다. (An

armistice suspends military operations by mutual agreement between

the belligerent parties, and that if its duration is not defined, the

belligerent parties may resume operations at any time, provided always

that the enemy is warned within the time agreed upon, in accordance

with terms of the armistice) 2)

이러한 고전적 휴전협정 개념에 의하면 휴전협정만으로는 전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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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하는 것이 아니고 전쟁을 종료시키기 위하여는 별도로 평화협정

을 체결하여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평화조약 (Treaty of Peace)

내지 평화협정은 합의이l 의하여 전쟁원인을 해결함으로써 전쟁을 법

적으로나 사실적으로나 모두 종료시키는 것이다. 다시말해서 고전

적 개념에 의하띤 휴전협정은 전쟁원인을 해결하지 않는디는 점괴­

전쟁을 법적으로 종료시치지 않고 단지 증단한디는 점에서 평회조약

괴- 다르다. 과거에는 휴전협정을 체결하고 나서 보통 가까운 기간내

에 평화조약을 체결하여 전쟁을 법적으로나사싣적으로나종료시키

는 것이 일빈적이었다 3)

그러나 제2차대전후 국제사회의 에건변화에 따라 휴전협정의 볍

적 성격도 본칠적으로 변천하였다. 국제시-회의 여건변천이란 국제

시-회가 fJ1딱 • 소련 잉:디l 진영으로 분열되이 대부분 국제분쟁에 이들

강대국둡이 개입됨에 따라 고l첸당사지줌 어느쪽도 상대빙을 완전히

압도하는 경우가 별로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전쟁원인의 합의에 의

한 해결은 거의 기대힐 수 없게 되고 결균은 오렌기간 해결없는 전

쟁에 시달리다 지쳐서 쿄전 당시자들이 전쟁행위늘 포기하게 되었나.

이와같이 지11 2차대전 후에는 휴전협정이 단순한 전쟁의 임시 줌단이

이니라 전쟁행위 지체의 영구적 포기이다. 다만 평화조약과 달라서

전쟁원인 그 지-체룹 함의에 의하여 해결하지 못했다는 접에서 평회

조약과는 다르다. 실제로 현대적 휴전협정에는 전쟁의 재빌-월 막기

위한 비무장지대 (demilitarized zone) 의 섣치， 굽비 제한괴- 그 감시

제도둥 여러가지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이와깥이 현대적 의미의 휴

전협정은 전쟁원인의 해결없이 전쟁의 포기에 따리 전쟁행위들 영구

히 포기함으로써 전쟁을 종료시킨냐; 실제로 일정한 기간이 정과함

에 따라 득벨한 I평화조약없이도 jj7. 천당사지-틀 시이에 정상관계기-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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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된다. 구체적 실례를 보아도 제2차대전후， 휴전협정이 체결되고

나서 평화조약이 체결되는 예는 극히 예외에 속한다· 1979년 이스라

엘과 에집트간의 평화협정둥 몇가지 경우만이 있을 뿐이다. 그러므

로 이러한 현실에 기초하여 현대적 의미의 휴전협정은 평화협정없이

도 실제로 전쟁을 종료시킨다는 것이 대부분 국제법학자들의 견해다.‘)

2) 한국휴전협정과 전쟁의 종료문제

앞에서 현대적 휴전협정의 법적 성격에 의하면 휴전협정으로 그

전쟁은 전쟁원인의 해결없이 실제로 종료한다고 하였다. 그러면 1953

년 한국 휴전협정은 어떠한가를 한국 휴전협정의 규정내용에 의하여

분석하여 볼 필요가 있다.

1953년 한국휴전협정은 전문 (Preamble)， 5711 조문(63711 항목)과 2

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한국휴전협정의 전문에 의하면

그 목적에서 한국전쟁의 종료를 분명히 표시하고 있다. “쌍방의 막

대한 고통과 유혈을 초래한 한국(무력) 충돌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최후적인 평화적 해결이 탈성될 때까지 한국에서 적대행위와 일체의

무력행위의 완전한 종료를 보장하는 휴전을 확립할 목적으로 ... " (the

Commanders of both sides) ... in the interest of stopping the Korean

conflict.. · and with the objective of establishing an armistice which

will insure a complete cessation of hostilities and of all acts of armed

forces in Korea'" do individually, collectively, and mutually agree to

accept and to be bound and governed by the conditions and terms

of armistice"') 5} 그 다음에 1953년 한국휴전협정 제l조에서는 전쟁

의 종료와 함께 그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demilitarized zone) 를 규정한다. 이러한 군사분계선은 휴전당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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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군대의 접촉션을 기초로 설정하였고 비무장지대는 군사분계선

에서 양측이 2lcm씩 불러서서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비무장지대

에서나 그를 향해서는 어떠한 적대행위도 할 수 없고， 또한 굽사정

전위원회의 허가룹 받은 사람이 아니변 이떤 꾼인이나 민간인도 이

지역에 들어 올 수 없다. 그뿔 아니라 제2조에서는 휴전을 시행하고

무력충돌의 재발을 막기위한 구체적 조치들을 규정하고 있디. 다시

말해서 휴전협정이 채대로 시행되고 준수되는지애 대한 감시제도，

전쟁을 실제로 억제하기 위한 군비제한조치둥이 매우 상세히고 실제

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6)

물론 한국휴전협정 지11 4조에서 전쟁원인을 합의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는 정치회담을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에 의하여 실제로 1954, 4,

26-6, 15간 Geneva 정치회답이 개최되었으나 전쟁원인의 해결 전

망은 전혀 없이 실패로 끝나고 말았으며 그후 40년 가까이 지났디.

실제로 휴전협정만으로 평화룹 보장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7)

결론적으로 현대 휴전협정의 법적 상격에 의하면 휴전협정만으로

전쟁은 종료한다는 것이 국제법학자의 이론이며 국제관행이고 한국

의 휴천협정은 특히 이러한 휴전협정의 대표적 예로서 휴천협정 규

정에서 전쟁의 포기와 종료를 규정한 다음 비무장지대나 군비제한

기타 전쟁의 재발을 빙-지하는 여러가지 조치플 세밀하게 마련하았다.

또한 그후 40년 가까운 세월이 큰 무력의 재발없이 지나갔다. 이제

전쟁이 다시 일어날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지지만 만일 전쟁이 다시

일어난다떤 1950년 전쟁의 계속이리-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그깃

은 틀핍없이 새로운 전쟁이다. 법이란 항상 현실에 적웅하는 것이지，

시대애 뒤진 법에 현실이 적웅하는 일은 없다. 그러므로 1950년 한

국전쟁은 1953년 한국휴천협정으로 종료하였고 한국휴전협정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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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행위의 재발을 방지하는 중요한 법적 도구이다.

3. 한국휴전협정과 한국의 법적관계

1) 한국휴전협정의 외견상 문제점 및 한국의 동의와 참여

1953년 한국휴전협정의 표제나 전문에 보면 UN군 사령관을 한쪽

당사자로 하고， 인민군사령관과 중공군 사령관을 다른 당사자로 하

여 휴전협정을 체결하였으며， 또한 휴전협정 끝에는 UN군 사령관과

인민군 및 중공군 사령관의 서명만이 있다. 그러므로 휴전협정의 현

대적 체결방식이나 그 법적 조예가 없는 사람들은 일견하여 한국은

한국 휴전협정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며 실제로 북한은 한국이 휴

전협정의 당사자가 아니라면서 미국과 전쟁을 마무리짓기 위하여 평

화협정을 체결하고 한국과는 불가침협정 내지 불가침선언을 하겠다

고 주장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휴전협정이 천쟁을 실제로

종료시킨다는 휴전협정의 현대적 법적 성격에서 보아도 타당하지 않

고 또한 한국의 참여없이 한국휴전협정의 체결이나 이행이 어렵다는

현실성에서 보아도 문제가 있다.

한국분단에 대하여 한국인 모두는 매우 거부적이었고 특히 막대

한 희생을 치룬 보람도 없이 UN군 측이 공산측과 휴전을 추진하자

한국민이나 한국정부가 강력히 반발하고 반대한 것은 당연하다. 그

러나 처음에 이와같이 강력히 반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UN굽 측의

휴전의도가 확고하고 미국둥이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약속하면서

끈질기게 설득하자 결국 한국이 이에 동의하고 실제로 휴전에 참여

하여 온 것도 또한 확실한 사실이다. 그러면 휴전협정의 외견상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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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와 이러한 현실을 어떻게 법적으로 조화시킬 것인가? 이러한 문

제는 휴전협정의 현대적 체결방식에 따리 한국 휴전협정의 체결과정

을 분석하여 올바른 법적 해석을 하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2) 휴전협정의 현대적 체결방식 : 연합군이론

두게의 세계대전은 거의 모든 국가들이 직접， 간접으로 전쟁에 관

련되었다는 점에서 과거의 전쟁과 다른 특성을 보인다. 이와같이 많

은 국가들이 전쟁에 참여하여도 전쟁의 성격상 자연히 두개의 그룹

으로 갈리어 전쟁행위를 전개하게 된다. 그러므로 전쟁행위를 종료

하는 휴전협정을 교섭. 체결하는 과정에서도 두개의 구룹으로 구분

하여 수행한다. 이러한 교섭， 처l 곁을 모든 국가대표기- 다 참여하여

수행한다는 것은 매우 랜거롭고 복잡하기 때문애 실제로 대표를 선

정하여 수행하고， 각 그룹의 내부의견은 별도의 교섭괴 회합을 뚱하

여 조정하여 가는 것이 관례가 되었다. 이와 같이 다수의 교전지→룹

이 두개의 그좁으로 나누어， 각 그룹간의 내부적인 합의 (interna l

agreement) 플 뚱해 대표를 선정하고 대표자로 하여금 휴전협정을

교섭체결하는 것이 휴전협정 체결의 현대적 방식이다. 그리고 연합

국 (coalition army)을 형성하는 대표가 내부적 합의에 따라 휴전협정

을 체결하면 그 떤합군을 구성하는 모든 권기-들은 딩떤히 그 휴천협

정의 당사자가 된다. 이러한 휴전혐정 체결의 연합군 원리 (pr inc ip le

of coalition army) 는 두개의 세제대전 이후 보떤적으로 확산되았다.

구체적으로 제1차대전을 종결하는 여러 휴전협정들이 이러한 떤함

군 이론에 따라 체결되었다. 예컨대 1918, 11, 3 연합군과 오스트리

아 • 헝가라 휴전협정은 띤합군측 대표인 이탈리아의 Badoglio 사령

관과 오스트라이.• 헝가리의 Webnau 시-령관간에 체결되었으나 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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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아 쁜 아니라 미국， 프랑스， 영국둥 모든 연합군 구성국들이 당사

자가 되었다. 또한 제2차대전을 종결하는 여러 휴전협정들도 같은

방식으로 체결되었다. 예컨대 연합군과 이탈리아의 휴전협정은 연

합군측의 Eisenhower 사령관과 이탈리아의 Badoglio 사령관

이 서명하였흐나 연합군을 구성하는 미국， 영국둥이 모두 당사

자가 되었다 8)

3) 한국휴전협정과 연합군이론의 적용

한국휴전협정의 체결도 위에서 말한 연합군 (coalition army) 이론

을 적용할 수 있다. 우선 한국전쟁에 참여한 여러 교전자들은 UN군

사령부측과 공산측이라는 2개의 그룹으로 구분된다. 공산측은 북한

군과 중공군으로 구성되고， UN군 사령부 측은 UN군과 한국군으로

구성된다. 한국천쟁에 참여한 한국군은 정확히 말해서 UN군의 일원

이라기 보다는 UN군괴 연합군을 이루고 있었다. 첫째 한국은 UN군

이 결성되기 전에 이미 북한의 공격을 막기 위하여 전쟁에 참여하였

다. 또한 한국은 UN안보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참여한 것이 아니다.

한국은 UN의 회원국도 아니며， UN안보이사회 결의가 있기 전부터

북한의 불법침략에 대항하여 그 생존을 위하여 전쟁음 하였다. 다른

나라들이 UN안보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북한의 불법침략을 막고 평

화를 회복하기 위하여 그 군대의 일부를 보내， UN군을 결성하자，

한국의 대통령은 작전의 효율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군의 작전지휘

권을 UN군 사령관에게 이양， 단일 지휘체제를 마련한 것이다. 그러

므로 UN군과 한국군은 연합군을 형성하였다고 보는 것이 정확

하다 9)

이와같이 한국군과 UN군이 연합군을 형성한 다음， 휴전협정을 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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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하여 체결하였다. 한국정부와 한국국민들은 막대한 회생을 치룬

보람도 없이 분단을 해결함이 없이 다시 휴전하는 것에 반대한 것은

당떤한 일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한국이 휴전애 반대한 사실을 너

무 강조한 나머지 나줌에 한국정부가 휴전에 동의하고 함여한 사실

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장뭇이다. 그당시 진

행사실을 정확히 분석하면 한국은 미국정부의 끈질긴 섣득-에 따라

군사 및 경제적 지원둥을 조건으로 휴전에 동의하고 휴전에 참여하

였으며 그후 40년 가까이 휴전협정을 수행히는 책임을 분답하여 온

것은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이다. 줍더 구체적으로 1953년 6월 미국

은 Robertson 차관보를 대동령 특사로 피-견하에 2주간이나 한국정

부를 설득하였다. 미국은 힌미빙-위조약의 체결， 군사적 지원， 경제

적 지원 둥을 지l공하기로 하고 한국으호 히-여급 휴전에 동의히-고 이

애 참여하도독 깅-력히 요청하였으며 한국은 마침내 동의하고 이에

참여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1953, 7, 11 한국의 이숭만 대동랭과 미

국의 Robertson 득시-간에 고l섭 ， 합의된 힌 미 공동성병 애 잘 나타나

있다 : “During the past two weeks we have had manyfrank and cordial

exchanges of views which have emphasized the· deep friendship

existing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ed States and have

gone far toward achieving mutual understanding of the troubled

questions which have arisen in connection with arrangements for an

armistice ..." 10)

이러한 한국과 미국간의 휴전애 대한 협의는 그후 여러 문서에 나

타나 있다. 예컨대 1953, 7, 24 이숭만 대풍령이 미국 국무장관에 보

낸 서한， 1953, 7, 27 이승만 대동랭이 Eisenhower 미국 대동병예게

보낸 서한에는 매우 구체적으로그 내용이 들어 있다 1 1 ) 더구나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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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도 한국의 반공포로 석방이후 한국의 동의나 참여없이는 휴천협정

에 서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며， 1953. 7. 11 한미 공동성명내용

을 미국의 교섭실무대표인 Harrison 이 공산측 대표인 남일에게 알려

주고 한국의 동의 보장을 확인시킨 다음에야 휴전협정의 체결절차가

다시 진행되었다.써

이와같이 한국휴전협정의 체결과정을 분석하여 보면 분명히 한국

과 UN군은 연합군을 형성하였고 한국과 UN군측의 내부 합의에 따

라 UN군측 대표가 한국휴전협정을 교섭， 서명하였다. 그러므로 한

국은 제l차대천이나 제2차대전시 체결된 연합군 관계 휴전협정들에

서 보는 바와 같이 연합군의 구성국으로 연합군의 대표인 Mark Clark

사령관을 통하여 한국휴전협정 체결에 참여하였다. 그러므로 연합

군관계 이론에 따라 한국은 당연히 한국 휴전협정의 당사자이다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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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한국UN군 사령부의 해체에 관한 남북한의

견해와올바른 볍적 해석

1. UN군 사령부의 현황과 남북교류와의 법적관련

1) UN군 사령부의 현황과 문제점

1950, 6, 25 북한의 불법납칩으로 한국이 위기를 맞자， 미국의 주

도하에 UN 안보이사회는 결의 83과 84플 채택하여 북한을 웅징하고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회복히-기 위하여 UN군 사령부를 설치， 운

영하였다. 그러므로 UN군 시령부의 기능은 불법침략에 대한 무력적

강제조치를 위한 군사작전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UN군 시령부는 16

개국 군대로 구성되었으며 병력이 가정 않을 때는 70여 만멍이나 되

었디.

그러니 1953, 7, 27 한국 휴전협정이 성립하지. UN굽은 곧 철수히­

기 시작하여 2년이내에 병력의 2/37} 한국을 떠나， 본국으로 돌아

갔다. 이러한 철수는 그 후에도 계속되어 이미 1970년대 초에 거의

완료하였다， 1975년 UN총회 에서 미국 대표인 Moynihan은 UN군 시

령부가 사실상 해체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시인하였다 : “오늘널 UN

군 사령부는 UN군 시령부의 휴전협정 이행을 위하여 직접 관련된

굽1챙력만을 포함히고 있다， (한국인이 이-닌)외균인은 300명 미만이

있을 뿔이다. 이둡중 대부분은 UN군 사령부 자체의 간부로 배속된

미군들이따 나머지는 행사를 위한 시령부의 의정대(IlOnaI' gu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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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것이다.

이다.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은 1954년 한미 상호 방위조약에 따라

근무하는 것으로 UN군 사령부의 소속이 아니다" 1‘ )

이와같이 1950년 안보이사회 결의 83, 84에 의하여 설립된 천투부

대로서의 UN군 사령부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미군이 겸임하는

사령부 간부와 의장대를 포함해서 모두 300명 밖에 안되는 비전투병

력을 가지고 UN군 사령부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매우 이상하게 보

그러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형식적 UN군 사령부의

존재를 놓고 무엇때문에 그 해체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논란을

전개한 것인가? 그것은 휴전협정의 당사자 문제와 관련하여 그릇된

해석을 전제로 UN군 사령부의 존재가 휴전과 안보체제 유지의 필수

적 요인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해석을 전제로 남북교

류와 남북 기본관계의 수립을 논의함에 있어서 UN군 사령부의 존렴

을 놓고 남북간에 심각한 의견대립을 보여 온 것도 검토해 볼 일이

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먼저 남북교류의 법적 제도를 수립함에 있어

서 UN군 사령부 해체문제가 어떠한 법적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고

이어서 UN군 사령부 해체에 관한 남북간의 견해를 비교 검토하고

마지막으로 올바른 견해를 정립하여 보겠다.

2) UN군 사렁부와 남북교류의 법적 관계

한국휴전협정의 당사자 문제와 관련， 한국이 당사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북한은 동시에 UN군 사령부를 미군 사령부의 위장된 형태

로 생각하면서 먼저 미국과의 평화조약을 통해 정상화하고 이어서

남북간의 불가침 협정내지 선언을 전쟁상태를 정상상태로 비-꾼다는

것이다. 이에 비하여 한국은 UN군 사령부의 법적 지위에 관한 명확

한 견해를 표시하지 않고 적어도 휴전협정을 유지하고 그 운영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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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는 필수적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므로 휴전과 안보체

제의 유지를 위하여 적당한 기구로 대체힐 것을 주장히여 왔다. 남

북한은 이러한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북 교류나 그 기본관계

를 정상화함에 앞서서도 상당히 디른 견해콸 보이고 있다. 북한은 UN

군 사령부의 해체와 함께， 북한과 미국간의 관계 정상화를 위한 교

섭 및 평화조약의 체결을 요구하고 남한에 대하여는 불가칩협정 내

지 불가친 선언의 교업을 요구하여 왔디. 그러므로 남북교류의 법적

체제를 연구함에 있어서 UN군 사령부의 법적 문제도 아울러 검토해

야 할 분지l다.

2. UN군 사령부 및 그 해체에 관한 남북한의 견해

1) 북한의 견해

UN군 사령부와 그 해체가 볍적으토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기-에 관

한 북한의 견해는 팍한이 남북한 문제에 관련하여 UN이l 제출한 각

종문헌에 나타나 있다. 예컨대 1975년 제30차 UN총회 에 북한이 한

국문제외 관련하여 제출한 Memorandum 에서 북한은 UN군 사령부

가 한국 휴전협정의 서병지-이기 때문에 UN군 사령부가 해체되면 휴

전협정도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힌 북한애 의하만 휴

전협정은 두 교전자간의 불안정한 상태인 잠정적 정전이기 때문에

정상화를 위하여는 평화협정으로 대체히여야 한다. 득히 북한에 의

하면 현재 한국에 있는 UN굽은 실제로 미난이기 때문에 휴전협정의

실질 당사지는 미균괴- 북한이라는 것이 북한의 주장이다 1 5)

이러한 북한의 견해는 여러가지로 잘못되어 있다. 우선 북한은 휴

-20-



전협정의 현대적 법개념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서 평화조약이

체결되어야 전쟁이 종료하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다. 또한 UN

군 사령부는 UN안보이사회 산하에 있는 보조기관 (subsidiary organ)

에 불과하고 법인격이 없기 때문에 조약이나 휴전협정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UN군 사령부가 해체하여도 휴전협정이 소멸

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는 매우 잘못된 것이다. 특히 앞에서 연합군

이론에 의하면 한국이 한국휴전협정의 당사자라는 것이 확실하기 때

문에 이러한 북한의 주장은 여러가지 관점에서 그릇된 견해이다.

2) 한국의 견해

UN군 사령부의 법적 지위에 관한 한국의 입장은 모호하다. 한국

및 그 지지국들이 UN에 제출한 여러 문서에 의하면 한국은 UN군 사

령부가 적어도 1953년 휴전협정을 이행하기 위한 필수적 도구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또한 한국도 스스로가 한국휴전협정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한국의 정확한 입장은 확인하기 어려우

나 위의 입장은 한국 외무부장관의 성명이나 UN에 제출한 문서에

의하여 대체로 확인된다 16)

그러나 한국의 이러한 견해도 옳지 않다. 앞에서 상세히 논중한

바와 같이 한국은 분명히 연합군 이론에 따라 한국휴전협정의 당사

자이며 UN군 사령부가 UN의 보조기관에 불과하기 때문에 해체되어

도 한국휴전협정 유지에 큰 영향이 없다. 또한 나중에 설명하는 바

와 같이 UN군 사령부는 사실상 해체되었으며 UN도 사실상 한국 문

제에서 손을 땐지 오래기 때문에 이러한 한국의 견해는 현실과는 상

당히 거리가 있다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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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UNCURK의 해체와 UN군 사렴부 문제

한국통일 및 부홍을 위한 UN기구인 UNCURK (United Nations

Commission for the Unification and Rehabilitation of Korea)는 1950.

9. 15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이후 한국의 똥일이 가시화히지 한국의

통일 및 전후복구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950. 10. 7에 설립

한 UN보조기관이다. 그러나 중공군의 개입으로 이러한 낙관과는 달

리 전세가 악화하여 결국 한국의 똥일없이 휴전이 성립하였다. 그후

UNCURK는 한국의 전후 복구를 위하여 많은 기여룹 하였으나 동일

문제는 1954년 Geneva정치회답이 실패로 끝난 다음 논의조치- 이루

어 지지 않았다. 더구나 북한측은 전쟁이 끌나지마자 UNCURK의

해체를 주장하여 왔다. 처음에는 이러힌 주장이 거의 의미가 없었으

니 1960년대 이후 수많은 선생콰이 식민지에서 해방되어 나오고. 70

년대에 중국이 UN에서 대만을 대체함에 따라 UN이 구조적 변천을

겪재 되자， UN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감소와 지11 3세 계 의 부상에 따

라 UN은 더이상 한콰문제를- 해결펠 눔력도 없고 또 그펠 여건도 아

니었다. 한국은 이러한 UN 의 구조변천에 대응하여 UNCUEK 헤치l

에 동의히였므마 UN총회는 1973. 11. 28 표결없이 총의 (Consensus)

에 의한 성명 (Statement)을 채택. UNCURK를 해체하고 한꽉문제

해결을 직접 당사자틀에게 맡겼다 1 8)

이와같은 UNCUEK의 해체는 UNCUEK의 복적과 기능애 111추어

볼 필요가 있다. UNCUHK의 목적괴- 기능은 한국의 풍일과 전후꼭

구인더1 천후 꼭구는 한국경제의 발전으로 더이상 필요없게 되었고，

한국의 동일은 UN의 구조1견천으로 UN에서 다-꼴 눔력괴- 여건을 갖

추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UNCUHK틀 해제한 Consensus Stat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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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잘 나타나 있는 것처럼， 결국 UN이 한국문제의 해결은 그 당사자

들에게 맡기고 손을 땐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19)

그러면 UN이 UNCURK를 해체하고 한국문제 해결을 그 당사자틀

에게 맡겼다면 UN군 사령부 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UN이 한국문제

에서 손을 떼면서 UN군 사령부를 유지한다는 것도 법이론상 일관성

이 없다. 특히 한국휴전협정의 유지 운영과 관련하여 UN군 사령부

의 기능은 어떻게 되는가? 이 문제에 관하여는 항을 바꾸어 설명하

기로한다.

3. UN군 사령부의 해체와 휴전협정의 유지

북한은 UNCURK를 해체하고 나서도 한국의 합법성 내지 정통성

과 UN을 단절시키고 미군철수에 압력을 가하려는 속셈으로 UN군

사령부의 해체를 주장하였다. 북한의 이러한 주장은 1974년 제2차 UN

총회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에 대하여 한국측은 한국

휴전협정의 유지 운영을 위하여 UN군 사령부의 기능이 필수적이라

면서 먼저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불행히도

1975년 제30차 UN총회 에서는 이 두가지 상반된 주장이 모두 채택되

어 UN의 권위를 실추하고 UN의 결의를 어떻게 실현해야 하느냐에

관하여 혼선을 가져왔다. 구체적으로 제30차 UN총회는 한국측이 제

의한 결의 3390A와 북한측이 제안한 결의 3390B를 모두 채택하였던

것이다.

어쨌든 이러한 UN총회결의로 한국에 있던 UN군 사령부의 해체는

현실문제로 대두하였기 때문에 한국휴전협정의 유지둥 관련된 법적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휴전협정의 유지운영문제와 관

-23-



련하여 문제가 되는 짓은 형식상 휴전협정의 서명자가 UN군 시→령관

명의로 되어 있고 휴전협정의 구체적 시행과 관련하여 휴전(정전)위

원회의 구성도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위의 문제와 관련한 북한측의 입장을 보면 UN군사령부가 힌국휴

전협정의 서병자이기 때문예 UN군사령부가 헤체되면 휴전협정도

더이상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0) 또한 한국에 있는 UN굽이라는

것은 실제로 미국굽이기 때문에 미균이 실질당사자라고 하기

도 한다 2 1)

이에 관한 한국측의 입징은 UN군 사령부기- 적어도 한국휴전협정의

시행파 운영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해체전에 적철한 디l체조치를 마련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휴전협정 17항에 규정된 사랭부의 계

숭을 위히여 미군 및 한균군정-iI?.룹 임벙훤- 준비기· 되어 있다고 힌녀_ 22)

그러나 우선 UN군사령부는 UN의 보조기관에 불과하며 법인격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해체된다 하여도 휴천혐정의 당사지가 소말하는

일은 없기 때문에 휴전협정의 소멸을 가저오지는 않는다. 또한 1973

년 UNCURK 의 해체로 UN이 한국문제해챈을 그 당시-지-틀에게 맡기

고 손을 떼었기 때문에 UN이 계속 관련 당사자로 남아 있다는 것도

현실과 상반된다. 그러면 UN이 맙한 당시자틀은 누구인가? 그것은

가장 직접적으로는 남북한을 의 0]한다는 것이 consensus Statement

에서도 간접적으로 표시되어 있다. 또한 한국전의 관련이나 휴전협

정의 iI?.섭체결과 그후 운영관계들 보아도 미국과 줍국을 보조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므로 UN꾼시-평부의 기능은 법적으로 힌-국과

미국이 숭계하였다고 보면 무리가 없을 짓이다. 이런 것이 북한의

주장이니 헌국의 주장애 긴-점적으토 표시되어 있음을 위애서 섣명히

였다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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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분단한국의 법적지위

1. 분단국의 지위와 그 다양성

1) 분단국의 개념

중국과

정치적으로 보일반적으로 분단국이란 역사적， 사회적， 인종적，

아 원래는 하나의 국가이던 것이 순전히 정치적， 이념적 이유등으로

그 주민 다수의 의사에 반하여 두개의 국가적 실체로 나뉘어 활동하

며 두개의 분단 실체중 적어도 하나는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

는 경우이다. 국민 대다수가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거나 두개의 분단

실체중 어느 쪽도 통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는 경우는 분단국

이라 할 수 없다. 쉽게 말해서 당위적으로 (Sollen)는 하나의 국가인

데 현실적으로 (Sein) 는 구개의 국가적 실체로 활동하고 있는 경우

이다. 현재 전형적인 분단국에는 한국과 독일을 들 수 있다.

대만도 대체로 분단국이라 하지만 역사적， 인종적으로 대만 주민의

대다수는 대만인이라는 특성을 간직하고 있어서 한국과 독일의 경우

와는 성격이 좀 다르다. 24)

2) 분단국의 다양성

분단국이라 하여도 구체적으로 분단의 배경 내지 이유나 분단의

예컨대 독일현황， 두 분단 실체들의 규모둥 현황이 매우 다양하다.

은 침략으로 세계전쟁을 일으킨 다음 패전과 그 이후 정치적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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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분단이 되었고， 한국은 침략의 희생애서 빗어나는 과정애 강디1

국둘의 잘못으로 분단이 강요되었으며， 중국과 대만의 갱우는 중국

본토에서 밀려난 일부 세력이 대만을 주도하여 중국과 대립하여 분

단이 되었기 때문에 대만 원주민틀의 태도에 따라 분단의 성격 자체

가모호할 수 있다.

이와같이 분단국이라 하여도 그 실상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분

단국의 법직 지위를 일률적으로 다루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 그러므

로 분단국의 대체적 개념을 위애서와 같이 정립하고 그 구체적 법적

지위는 게밸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오히려 정확하다고 본다. 한국，

중국， 독일을 똑같이 다루기는 매우 아려운 점이 있다. 여기서는 분

단 한국의 고유한 법적 지위를 검토하고 그 해결방법을 모섹하여 보

겠다 25)

2. 분단한국의 법적 지위와 남북교류의 법적 의의

1) 한국분단의 법적 성격

앞에서 설명한 것 처럼 한국의 분단은 힌국민의 의사나 그 행동

또는 그 잘못과는 이무 관계없이 외적 요인에 의하여 강요되었다.

우선 일본의 첩략으로 1905년에 희생이 된 한국은 지]2치 대전의 페

망국 일판을 무장해제시키는 과정애서 미국괴- 소련의 정치적 j고섭괴­

대립으로 분딘이 되고 말았다. 구체적으로 미국이 일본에 핵무기필

투하히끄 니서 일본의 항곽이 거의 확실해지지 소련이 참전하끄， 이

어서 기대보다도 쉽게 무너지는 일본군을 밀어내펴 소련이 급속히

납하하였디. 당황한 미국은 한반도의 38선을 미국 • 소련간의 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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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을 무장해제 시키자고 제의하였고 소련이

적 분계션이다.

분계선으로 삼아，

이를 수락하였다. 이와같이 일본군을 무장해제시키기 위하여 제안

된 미국·소련간의 군사분계선이 그후의 미소대립과 정치적 상황에

의하여 한반도의 분단을 가져왔다 26)

그후 북한의 남침으로 한국전쟁이 발생하고 이어서 휴천이 성립

하자 38션은 휴전선으로 바뀌었다. 이 휴전선은 휴전당시 양측 군대

의 접촉션 (contact line) 을 기초로 만든 것인데 그 법적 성격은 군사

물론 휴전선은 비무장지대의 설치둥 전쟁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가지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나 국경선은 아니며

군사적 성격의 분계선임은 1953년 한국휴전협정이나 그 교섭문헌에

잘 나타나 있다 27)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 보면 남북한은 당연히 통일되어야 할 하나

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우연한 정치적 상황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불합리하게 두개의 정치적 실체로 분단되어 활동하고 있는 국가이

다.

2) 남한과 북한의 법적 지위

한국은 당위적으로 보아 하나의 국가로 통일되어야 함에도 불구

하고 실제는 두개의 정치적 실체로 나뉘어 활동하고 있다. 한국은

동구권을 포함하여 전세계의 대다수 국가와 외교관계를 갖고 있다.

또한 한국은 처음부터 UN의 후원아래 정부를 수립하였으며 1948. 12.

12 UN총회 결의 195 (ill) 에 의하여 그 합법성을 공식 인정받았다 1948

년 UN총회 결의에 의하면 한국정부는 UN의 감시하에 자유로운 총

선거에 의하여 구성된 합법정부이며 이러한 정부가 한반도에는 하나

밖에 없다고 하였다. 또한 이 결의는 회원국들로 하여금 한국과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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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관계를 수립하도독 권장하였다.

다른 한편 북한도 한국에는 뒤지지만 100여 개 국까와 외j]7..판계를

수립하고 국제사회에서 국가적 실체로서 활동하고 있다. 물흔 북한

은 초기에 UN에서 부정적 대우를 받았으며 한국에 대한 첨 i걱-으로

웅정까지 받았다. 그러나 한국전쟁후 40년 가까운 세월이 흐묘는 동

안 북한도 국제사회에서 그 법적 지위늘 확립하는테 노력하였다. 그

리하여 북한도 국제사회에서 국제법주처1로서 활동하고 손섹없이 활

동하고 있다 28)

3) 남북한 교류의 법적성격

위에서 상세히 고찰한 것 처템 한국은 당위적으로 하나의 동일 ~

기·이어야 함에도 현실적으로 if제사회 에서 두개의 콰제템 주체로서

활동하고 있다. 다시말해서 남힌과 북힌은 서로 협쳐서 히-나의 풍일

된 국가플 형성해야 함에도 납힌과 북한 각각이 국제시-회에서 국제

법주체토서 활동하고 있다. 그러면 남한과 북한간의 교류는 법적으

로 어떤 성격을 갖는가? 우선 한반도 주민의 대다수는 히니외 국기­

로 뚱일하기를 염원하고 있다. 또한 남한괴- 북한의 정부들도 각각

동일을 강력히 주장하나 각각 자신의 주도하애 풍일을 이루기둡 원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똥일을 해야한다는 당위성이나 그 목

표에는 모두기- 일치한다. 다빈 그 빙-뱀에 있어서 시장경제 체제하의

풍일을 하느냐， 북한체제하의 팡일을 하느냐의 빙볍상 문제가 있다.

다행히 동구권의 와해로 북한체제가 언제 무너지느냐가 결국은 시간

문제로 보이는 헌실에서 한국의 봉일은 그 전망이 매우 밝이- 보인다.

이러한 현황하에서 남북한의 _UL류룹 법적으로 어떻게 모아야 히는가?

분단한콰은 당위적 측면 (Sollen)과 현설적 측빈 (Se in)의 두기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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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하여구분되며 이 두가지를 연관하여 법적으로 규명해야 한다.

말하지만 당위적 측면에서 한반도는 분명히 하나의 통일 국가를 형

성해야 한다. 현실적 측면에서 보면 두개의 국가적 실체로서 활동하

고 있으면서 하나의 통일국가를 주장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

이것은

국제사회의 다른 국가들은 이러한 분

단한국의 노력을 간섭하거나 방해해서는 안된다. UN총회도 1973년

력하고 있다. 다시말해서 한국은 현실적인 두개의 정치적 국가적 실

체에서 하나의 통일국가로 발전하여 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분단한국의 고유한 특성이다.

UNCURK를 해체하는 consensus statement에서 한국의 통일은 외

부의 간섭없이 한국인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

하고 있다 29)

남북교류인 남북한 상호간의 관계는 남북한 각각이 대외적으로

분단한국의 고유한 성격상 현실갖는 국제관계와는 구별해야 한다.

의 투개의 실체에서 하나의 국가로 발전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

에 남북한 상호관계를 국제관계로 볼 수는 없다. 남북한이 그동안

공식적으로 표명한 것을 보아도 남북한을 두개의 국가로 표시한 적

은 없다. 1972, 7, 4 남북공동성명에서는 두나라 정부라고 표시하지

또한상대방의 정않고 분명히 “쌍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부를 부르는 경우도 책임있는 당국자 등으로 표시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남북한이 결국 하나의 통일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과 남

북교류나 통일은 한국의 내부문제이지 국제관계가 아니라는

것이다 3이

또한 남북한이 각각 국제사회에서 갖는 대외관계와 남북상호간의

내부관계는 매우 유동적인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남북한의 내부관

계가 발전하여 통일로 접근하면 할수록 남북한 각각이 대외적으로

-29-



갖는 대외관계는 약해져서 퇴색되어 갈 것이다. 반대로 넘북 내부관

계기- 취약히고 대외관계가 강화되이 가면 결국 두개의 국가로 발전

하여 갈 것이다. 그러므로 남북교류를 정책적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이러한 법적 관계들 고려하여 장기적 정책을 확립하여 신충하게 추

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히다.

3. 남북교류와 통일목표의 추진

1) 통일지향적 남북교류의 법원칙

님한과 북한은 다 같이 동일을 적극적 으로 추진히-고 있으므로 풍

일 목표에 있어서는 이론이 없나. 다만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한국

이 시장경제적 체제하애서 동일추구하려는 데 반히-이 북한측은 공산

체제하에서 지-신의 주도하에 콩일하려기 때문에 쉽게 진전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동구권 자체가‘ 이미 붕괴되어 체질변화를 급속히 전

개하기 때문에 북한의 이러한 정책이 붕피되는 것도 결국은 시간문

제로 볼 수 있다. 그렇다변 결국 시장갱제적 체제하에서의 풍-일이고

한국이 주도하는 흉일이 될 수 밖에 없는데 이러한 동일을 추구히기

위하여는 그 법적 이론 형성괴 아울러 볍원칙을 확립하고 이를 기초

로 하여 통일정책을 수립， 추진히여야 한 것이다.

그러면 남북한이 봉일을 추구함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기본 밥원

칙은 무엇인가? 다시말해서 똥일지향적 남북교류의 주요 볍원칙은

무엇인가? 이러한 법원칙은 1972, 7, 4 남북공동성명애서 찾을 수

있다， 7,4 공동성명은 한국풍일의 3가지 기본원칙을 천명하였다 :

-통일은 외세에 의존히거나 간성을 받지 않고 자주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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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은 무력행사를 지양하고 평화적으로 한다.

-통일의 전 단계로 하나의 민족적 단결을 도모한다 31)

이러한 통일지향적 남북교류의 기본 법원칙은 국제사회에서 공식

적인 인정을 받고 지지를 받았다. 예컨대 1973년 UNCURK를 해체

하는 consensus statement에서도 한국문제는 한국인 스스로 외세의

간섭없이 해결해야 하며 이를 국제사회에서 존중해 주어야 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현실사회에 존재하는 두개의 국가적 실체에서 하나의

이러한

그러므로 법적으

통일국가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분단국의 특성이고 이러한 현실에서

당위로의 발전을 다른 국가들이 존중해주어야한다는 분단국의 특성，

7. 4 공동성명과 같이 남북한이 확립한 법원칙， 그리고 이를 공인한

1973년 UN총회의 consensus statement를 종합하여 보면 외세의 간

섭없이 한국인 스스로 통일지향적 남북교류를 추진하여 결국 통일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분단한국의 기본적인 고유권한이다.

통일지향적 남북교류의 기본원칙에 기초한 기본적 통일정책은 하나

의 한국을 지향하는 정 책 (one Korea policy) 이 다.

로 하나의 한국 정책에 어긋나는 것은 지양하고 모든 통일정책을 이

러한 하나의 한국정책에 기초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32)

2) 통일지향적 남북교류의 구체적 시행문제

통일지향적 \.-l--E1 긴7 근 이
o """'l Jι -rr "'1 기본 법원칙은 외세의 간섭없이 한국인

스스로 남북교류를 통하여 통일에 접근한다는 것이고， 이에 기초한

기본 통일정 책은 하나의 한국정 책 (one Korea policy) 라고 하였다.

이러한 정책을 구체적으로 시행하는데 있어서 논의되는 몇가지 문제

를 검토하여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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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하나는 이른바 교차숭인문제이다，.ill차숭인이란 공산권의 소

련과 중국이 한국을 숭인합과 동시에 lJ1 략， 일본 둥 시장경제체제의

국가틀이 북한을 숭언한다는 것이다. 한국이 이러한 교치-숭언을 주

장한다는 것은 정책적으로 미숙하며 법적 지식이 결여되어 있다는

느낌이 든다. 우선 한국이 소련이니 중국의 숭언을 받는다는 발상지­

체가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이며 풍일지형:적 남북j]I류의 기본 원칙에

도 벗어난 것이다. 졸직히 한국은 소련괴- 중국의 숭-인을 받을→ 펠요

는 없으며 청제적， 정치적 상호 필요성이 있으면 상호 외교판계룰

수립하반 되는 것이다. 숭인이라는 개념자체들 강조하는 것이 현실

국제법과 거리가 있는 것이다. 어느 균기-가 남의 숭인을 받아야 성

립한다는 이른비- 국가숭인의 창설적 효괴젤은 매우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요즘에는 그런 것을 주장하는 줌요 국제법학지는 별로 없다.

국가는 낚가의 요건을 갖추변 성립하는 것이고 숭인은 든r~ ~11 판계룹

원활히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소련괴 중략이 경

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필요하빈 한녁-괴- 외교관계룹 수립하고 정지l

적 정치적 판계를 증진시켜 니-갈 것이디. 승인 문제는 졸직히 형식

적인 것이l 지니-지 않는다. 한국이 소련이나 중균괴- 외고I관제둡 수립

하고 상호관계둡 발전시켜 나가떤， 결과작으로 미균이나 일본도 북

한과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상호판제틀 발전시켜 나갑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그렇다고 한국이 교차숭언을 주장하는 것은 별로 의미없는

일이다. 북한을 균제사회에서 개방히-도록 유도하고지- 한다만， _ill차

숭인이라는 용어를 펴히-고 차라리 북한과 서빙-세제와의 관계개선을

반대하지 않으면 충분하다. 교차승인이라는 용이가 시대에 뒤떨어

진 용어일 뿐 아니라， 그런 것을 주장한다고 해서 북한이 개방힐 것

도 아니고 고마워 할 것도 아니다. 한꽉으로서는 그저 소련이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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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국과 외교관계 수립을 추진하면서 북한이 다른 국가와 관계를 개선

하는데 반대하지 않으면 그것이 개방을 돕는 것이고 통일지향적 남

북교류의 기본 원칙이나 그 정책에도 어긋나지 않는 것이다. 풍일지

향적 남북교류의 기본정책은 하나의 한국정책인데 이른바 교차승인

을 주장하는 것은 모양도 좋지 않고 시대에도 뒤떨어진 생각이며 두

개의 한국을 주장한다는 북한의 비난의 구실을 주기도 한다.

그저 필요한 나라와 외교관계를 추진하면서 북한을 개방으로 유도하

고 꾸준히 남북교류를 통하여 북한사회를 개혁하여 나가면 된다. 동

너지든지 둘중의 하나다.

구권 국가들의 다양한 개혁 형태를 통하여 볼 수 있듯이， 북한이 스

스로 합리적인 개혁을 추구하든지 아니면 개방의 물결에 갑자기 무

어느 경우에도 시장경제체제하에서 한국

통일은 한국 주도하에서 추진되어 갈 것이다. 이 경우에 외세의 간

섭을 가능한 배제하여야 하고 그러한 간섭을 막을 수 있는 법적 무

기가 바로 하나의 한국정책이다. 다시말해서 남북교류나 한국통일

은 한국 내부 문제로 한국인 스스로 해결하여야 하고 외부 국가들은

이를 지원하고 도와 주는 것은 타당하나 이를 방해해서는 안되는 것

이다. 독일이 통일을 추진하면서 당면하는 대외적인 문제들을 참고

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 독일은 다금다. 독일은 과거에 두번씩이나

주변국가들은 침략하였고 그 결과로 분단된 것이다. 독일이 통일된

다고 할 경우 다른 국가들은 독일이 위협이 되지 않을 보장을 원하

는 것이며 이는 당연하다. 그러나 한국은 한국인의 불법행위없이 일

본의 불법행위의 희생이었고， 미국 • 소련의 대립으로 인한 희생이

었다. 그러므로 법적으로 이러한 희생된 지위의 회복을 주장힐 권리

가 있으며， 한국의 통일을 다른 나라가 방해하는 것은 이중므로 끊

법행위를 하는 것이 된다.

-33-



이른비→ UN 동시가입문제도 1:1 1슷하다. 한국이 UN애 가입을 추진

하면 그만이다. 지신도 기입하지 못했으민서 북한의 가입끼지 거론

힐 필요가 없다. 한균의 UN가입 이 실한되면 북한도 가입할 것이다.

그러떤 결과적으보 둘 다 기-입히게 되는 것이지만 한국 스스로 동시

가입을 주장하는 것은 하나의 한국정책애도 모양이 좋지 않고 또한

북한이 반대할 경우 소련이나 줌국의 입장이 더 어렵다. 한국이 UN

가입을 주장하변 소련괴- 중국이 반대하지 않고 기권하면 실한된다.

그것이 오히려 법률적으로나 정책적으로 타당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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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통일지향적 남북교류를 위한 기본협정의

정립 및 남북한의 법령정비

통일지향적 남북교류와 법적제도

1) 통일지향적 남북교류와 법적제도의 필요성

남북한이 각각 강력히 통일을 주장하고 또한 그 나름대로 추진하

고 있으나 자신의 주도하에서 추구하거나 자신의 방식대로 추구하기

때문에 이에 관한 남북교섭이나 교류나 큰진전이 아직은 없다 1972.

7. 4.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고 나서 얼마간 통일지향적 남북교류가

추진되기를 기대하였으나 이러한 공동노력은 얼마 안되어 중단되고

그후는 남북한의 대립된 주장이 별로 해소되지 않았다.

그러나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된 동구권의 체질변화가 급속히 진행

됨에 따라 한국과 동구권 여러나라의 관계가 급속히 개선되자 남북

교류와 통일에 대한 천망은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특히 국제사회가

하나의 생활권으로 조직되어 가자 국제사회의 모든 구성원들간의 상

호 의존관계는 매우 긴밀화하고 있다. 이러한 동구권의 변화 및 국

제화 현상으로 북한의 체질변화는 강력한 압력을 받고 있다. 현재는

주로 외부에서 압력을 받고 있으나 동구권의 변혁이 북한사회에 침

투되면 북한사회의 개혁에 대한 내부적 요구가 강력히 분출될 것으

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므로 북한은 현명하게 대처하여 스스로 개방

과 개혁을 단행하든지， 아니면 내외적 압력에 따라 현체제가 붕괴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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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지 두가지 가능성이 있다. 어떤 경우라도 북한의 개방괴- 개혁은

불가피한 것이다. 다만， 그것이 언제 일이나느냐 하는 시간적 문제

만이 남아 있다. 한국측으로서는 붙본 북한사회둡 게빔으로 이팔아

내어 가눔한한 빠른 시일내에， 그리고 비교적 합리적이고 평화적으

로 북한사회가 개혁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어떻든 북한사회의 개방

과 변혁은 그 전망이 거의 확실히l 지고 있기 때문에 통일지헝:적 닙­

북교류를 위한 법제도를 여러 분야에서 치밀히-게 마련해야 한다.

위에서 딸한 풍일지향적 넙북교류괄 위해 펄요한 법적제도 마련

의 구체적 내용은

첫째， 납북한의 기본관계， 안전피- 평화 유지· _111류의 법적근거와

기본방향둥을 규정하는 남북한의 기본협정이 필요하다. 다만 휴전

협정이 있기 때문애 안전과 평화유지에 판한 법규정은 싱당히 마련

되어 있는 생이다. 봉일원에서 따련증인 민족공동체헌정-괴- 짙-은 것

이 이러한 남팍 기본협정의 대표적 예다.

뚫째， 똥일지형:적 남북교류의 시행을 위한 구체적 법규정을 땀은

협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법규정에는 사란의 왕래뜰 위한 출입국판

랴， 납-놔한간의 교역을 위한 여러가지 밥규칙， 남북한간의 투자관계

를 규율하는 법규칙， 남북한간의 서비스시장 상호개빙을 위한 킥종

법규칙， 남북한간의 방송관라， 남북힌간의 우펀 및 풍신교류듭 규율

하는 협정 둥 그 내용이다.

세째， 품일지헝:적 남북꾀류될 시행하기 워하야 위에서 말한 기본

협정 및 구체적 시행 협정얘 기초하여 남북한의 각각의 국내립규칙

마련 및 정비가 필요하다. 뜸히 북한의 경우는 이러한 남북교류뜰

원활히 발전시키기 위하여 근본적인 체 All 개희이 필요하며 많은 법

령의 개혁파 정비가 필요하다. 남한의 정우는 최끈에 남북교류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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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마련되었으며 아울러 보안법둥 일정한 법

령의 정비를 요구하는 의견이 있다.

네째， 통일지향적 남북교류의 원활한 발전을 위하여는 남북한간

의 분쟁해결에 관한 법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모든 사회활동을 위하

여는 각종 행위를 규율하는 법규정도 중요하나 동시에 그러한 법규

정을 유지하고 수호하기 위한 법에 기초한 분쟁해결제도가 아울러

마련되어야 한다. 남북한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여서 객관적이고 효

율적인 분쟁해결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통일지향적 남북쿄류를 위한 위의 여러 법적 제도의 내용중 분쟁

해결제도는 제2장에서 상세히 설명하고 기본협정과 남북한의 법령

마련 및 정비는 항목을 바꾸어 아래서 설명하기로 한다.

2) 남북교류와 관련하여 논의되는 여러 협정의 검토

남북한의 기본협정이나 법령정비를 설명하기 전에 통일지향적 남

북교류에 필요한 법제도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남북교류와 관련하여

논의되는 여러 협정의 성격과 문제점을 검토하여 볼 필요가 있다.

첫째， 북한이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주장한 것은 평화협정 이다. 북

한이 주장하는 평화협정도 시대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 1963년에서 1970

년대 초까지는 남북한 평화협정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평화협정제

의는 북한 최고인민회의 결의， UN총회에 제출한 한국통일방안 둥

여러기회 및 방법을 통하여 표시되었다.잉) 이러한 제의의 구체적

내용은 미군철수， 군비제한 무력행사포기 둥을 담고 있다. 예컨대

1973. 4. 5. 최고인민회의 제571 2차회 의에서 제의된 내용을 보면 남

북한의 군사적 대치 상태와 긴장을 완화하기 위하여 군비를 제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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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외군을 철수하며 남북한의 병력을 10만 이하로 감축하고 무력불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남북한 평화협정을 체결한다는 것이다. 그

러나 이러한 표면적인 주장에도 불구하고 복한이 1950년 불법넘-칩을

감행한 데다가 특공대의 납파 둥 기회있는대로 무력을 도발하여 왔

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불신이 매우 컸므며 실제로 남침용 땅굴의

굴착둥이 발견되면서 이러한 불신은 매우 끈거있는 것으로 나티-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주정-을 그대로 받아 둘일 수는 없었으며 결

국 별다른 효과들 얻지 못하였다. 또한 1974년 이후 북한의 평화협

정 제의에도 변화가 생겨， 한국을 그 협정 당시지-에서 제외하고 대

신 미국을 당사자포 하여이: 한다고 주장히-였다. 예컨대 1974, 3, 25,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지l 의 에 의하떤 우선 미군을 한국에서 철수하고

미국피 북한긴의 평화협정을 체결하자민서 이틀 위힌 교섭회의룹 딸

자고 주정 히-였다 31)

북한이 이와같이 한국을 지l 외 히고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하자고

주장하는 형식적 명분은 한국이 휴전협정의 당시지-기- 이나고 미국이

실젤 당사자라는 그릇된 전체에서 출발한데다가， 휴전협정은 전쟁

의 임시적 중단이P로 전쟁상태달 종료하려면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현대적 휴전협정에 대한 잘못된 인식애 있다. 앞에서 섣명한

대로 휴전협정의 현대적 개념에 의히떤 휴전협정으로 전쟁이 종료힌

다. 또힌 남북분단이라는 전쟁원인이 해결되지 않는한 평화조약의

체결은 사실상 어펴울 수 밖에 없고 형식적으로 체결꾀어도 J 실효

성이 의문시된다. 또한 앞애서 섣벙한대로 한국은 연합군 (coa l iti tion

army) 이콘애 띠-리 떤합굽 시령관의 서명으로 당면히 한균 휴전혐

정의 당사자라는 것도 이띠 섣벙하였나. 그러므로 북한이 주징하는

평화협정이니 그 형식적 I굉분은 매우 씬-뭇된 지식얘 기초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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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북한이 이와 같이 미국과 평화협정을 제의하고 나오자 한국은 1974

년도 대통령 연두기자회견에서 남북불가침협정을 제의하였다. 한국

은 이러한 남북불가침협정을 제. 의하면서 북한의 평화협정 제의의

속셈이 딴데 있다고 비난하였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속셈은 미군철

수 및 한국의 병력감축을 실현한 후 무력남침을 하려는 것이라고 하

였다. 또한 한국은 남북불가침협정의 구체적 내용으로 남북한이 절

대로 무력침범을 하지 않는다고 대외적으로 서약하자는 것과， 남북

한 상호간에 내정간섭을 하지 말자는 것 현행 휴전협정을 그대로

유지해 나가자는 것의 3가지 주요 내용으로 되어 있다 35) 이러한 제

의는 그후에도 계속 반복되었다.

한국의 이러한 주장은 우선 분단한국의 현실위에서 휴전협정체제

를 기초로 평화를 정착시키면서 남북 교류를 추진하여 가자는 점에

서 적절하다. 그러나 휴전협정의 볍적체제를 유지하면서도 남북불

가침협정을 다시 체결하자고 한 것은 휴전협정의 법적 성격이나 한

국의 당사자 문제에 관하여 무언가 불완전한 요소를 전제로 하는 것

이다. 그러나 휴전협정의 현대적 성격에 의하면 전쟁을 종료시키며，

한국은 연합군 이론에 따라 한국휴전협정의 당사자이다. 그러므로

휴전협정이외에 불가침협정을 다시 제의하는 것은 휴천협정에 규정

된 무력행사의 금지를 다시 확인하는 의미 밖에 없다.

1988년에 게최된 남북 국회회담 준비 접촉회의에서는 북한이 불가

침선언을 하자고 제의하고 남한측은 불가침협정을 추진하자고 주장

하여 대립한 적이 있다. 북한측 주장에 의하면 협정이란 국가간에

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협정을 체결하면 2개의 국가로 인정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면서 불가침협정을 주장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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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뼈 그러나 남한측의 주장이나 북한측의 주장이나 둡다 법적 지

식이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우선 1969년 조약법에 관한 Vienna조약2

조1항이나 1986년 국제기구가 참여한 조약법에 관한 Vienna협 약2조1

항에 의하면 조약이란 어떤 명칭을 시용하든 상관없다. 다시 팔해서

조약이라고 하든， 협정이라고 하든， 선언이라고 하든 그 내용이 조

약을 요건을 갖추변 조약이 되고 조약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떤 조약

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명칭이 아니라 그 내

용 및 요건이다. 또한 북한측이 조약을 국가간에만 체결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매우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이다. 조약은 국채법주체

간에 체결되는 것이며 납북한이 국제법 주처l라는 것은 부인힐 수 없

다. 다만 북한이 제의하고지- 하는 것은 그 주장을 검토하여 보면 남

북한 국회애서 공동으로 선언을 채택하지는 것으로 행정수반이 체결

하도록 되 이 있는 조약체결절차외는 상당히 다르다. 1969년 및 1986

년 조약법에 관한 Vienna 협 약에 규정된 조약체결철차플 보떤 정부

수반이 그 자신 또는 대표를 임명하여 조약체결을 교섭하고 조약문

을 인중한 다음， 구속을 받겠다는 동의끌 표시하는데 이 과정에서

국회의 동의를 받늠 경우도 있고 받지 않늪 정우도 있는 것이다. 국

제기구의 경우는 설협헌장에 규정된 조약체결기관이 조약을 체결한

다. UN의 갱우는 보풍 UN총회의 결의애 띠리→ 시-무총장이 수행하고，

전문기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경제사회이사회가 수행하며， 국제평

화와 안전의 경우는 안전보장이사회가 수행한다. 또한 유럽공동체

의 경우는 위원회 (Commission) 가 교섭하고 이사회 (Council) 가 조익:

의 구속을 받겠다는 동의를 표시한다 31) 그러므로 남북한의 콰회기­

단순히 선언한 것은 조약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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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북한 기본협정

1) 남북한 기본협정의 의의

4

그러나 앞으로 국제사회의 변화 특

정비다.

남북한은 분단이 제도화된 이후 주로 대립과 긴장속에서 대치하

여 왔지 일반적인 교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1972, 7,

남북공동성명 이후 이산가족의 모임이나 고향방문단둥 매우 단편

적이고 제한적인 교류가 있었으나 불특정 다수인 간의 일반적인 교

류는 전혀 이루어진 적이 없다.

히 동구권의 개방과 변혁에 따라 북한은 스스로 개방을 하든， 개방

을 강요당하든 결국 체제의 변혁과 개방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

은 위에서 설명하였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앞으로 북한사회의 일반

적 변혁과 개방이 이루어 진다고 보고， 이에따라 남북교류도 일반화

한다고 보면 가장 시급한 것이 남북교류에 관한 법제도의 마련 및

그중에서도 우선 여러분야 남북교류의 일반적인 끈거가 되

는 남북한의 기본관계 협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기본협정의

명칭은 여러가지로 표현할 수 있으며 실제로 중요하지 않다. 가령

정부에서 구상하는대로 민족공동체헌장이라고 해도 좋고 또한 직접

적으로 남북한 기본협정이라고 해도 좋다.

2) 남북한 기본협정의 내용

명칭이 어떻든 남북한 기본협정이 근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내용

첫째，

은 다음으로 요약할 수 있다.

남북한이 서로 상대방의 실체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것을

반드시 국가라고 부르든 안부르든 남북한이 각각 현실 국제사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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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남북

그러므로 남북

국제법 주체또 활동하고 있는 현심을 인정하고， 여기서 출발하여 상

호쿄류와 협력을 증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만 상대방을 균가라­

부트는 것은 우선 북한에서 2개의 국가둡 획책한다는 비난의 구실을

줄 뿔 아니라 앞으로 자주적으로 똥일을 주도하여 나갈 갱우 외세의

간섭을 배제하기 위하여서도 현명하지는 못한 방법이다.

힌 관계가 급진천 될 경우 생각보다 1씨콘 기간내에 통일목표가 가시

화힐 수도 있으며 이런 정우 남북한의 내부관계가 강화되는 만큼 북

한의 대외관계는 반비례적으로 축소하여 갈 것이다.

한 관계를 동적으로 생각하여 상대빙을 콰지l 법주체로 인정히고 필요

에 따라당국， 북한정부라고 불러도 무방훤- 것이디

둘째， 남북고I류를 추진할 공동기구를 미련히는 것이다. 공뭉기구

의 명칭은 싱-관없다; 중요한 것은 공동기구의 기능과 조직이다. 넙-

:그

위원회 의장도 참석한다.

북한 꽁풍기구는 일반적인 남북교류의 수행을 답당환 기구로서 그

기능은 남북교류， 풍일꼭표의 추진풍 민족적 괴-엽을 모두 포힘하기

때문애 궁극적으로는 동일균기-의 기능을 수행헌-만룹 중요하다.

러므로 그 구성은 고정직이기 보다는 탄력있고 융똥성이 있이야 한

디-‘ 다시멸해서 그 기관에는 펼요에 따라 정상회의， 일반각료회의，

전문분야별 각료회의， 실무를 담당히는 공동시→무균， 또한 잉:쪽 국회

룹 대변하는 지분-적 기관-둥을 모두 두어 펼요에 따라， 사항에 따라

융풍성있j1 탄랙성있게 운영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유럽공동

체의 이사회 (Council) 을 찬고하111 떼우 도움이 된다. 유럽공동체이

사회 (Council) 는 우선 정싱회의인 유 럽이시회 (European Council)와

2_.j-료이사회 (Council of Ministers) 가 있니 유럽이사회는 균기- 및 정

부수반둡이 외상을 수반하여 꼬이띠 EC위원회와의 협력을 위하여

유럽이시회는 1년에 3회 이상 모이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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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수시로 개최하게 되어 있다.

Council(General Council Meetings)와

각료이사회는 다시 일반이사회

전문이사회 (Specialized

Meetings)로 구분된다. 일반이사회는 회원국 외상들로 구성되고 전

문이사회는 관계분야 각료들이 모인다 38) 남북교류를 담당할 남북

한 공동기구를 구성함에 있어서도 오랜 경험이 축적된 유럽공동체의

탄력성있는 조직을 통해 운영의 효율을 달성할

남북한의 공동번영과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

기본원칙을남북교류와 협력의세째，

포함해야 한다.

이사회를 참고하여，

수 있을 것이다.

기본협정에는 무엇보다도

여， 또한 남북한간의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하여， 또한 남북한의

동질성회복과 경제발전을 위하여 모든 분야에서 남북한간에 교류와

협력을 추진한다는 남북교류의 목적과 원칙을 표명해야 한다.

네째， 기본협정은 상호 무력행사의 금지와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물론 무력행사의 규정은 휴전협정에 상세히 규정되규정해야 한다.

어 있으나 휴전협정에는 남북한 이외의 요소도 있으므로 남북한만의

기본관계 협정에서 이를 규정하는 것은 의의가 있으며 또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규정하는 전제규정으로서도 무력행사의 금지는 필요

하다.

다섯째， 남북한이 국제사회에서 대외적 활동을 함에 있어서 지켜

구체나가야 할 협조 및 조정과 공동협력의 원칙을 표명해야 한다.

적으로 남북한이 언젠가 통일을 지향하고 이에 도달하기 위하여 함

께 노력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 통일에 역행하는 활동은 지양하도록

협력해야 하고 동시에 공동이익을 위하여 협력해 나가야 한다.

여섯째， 남북한이 상대방의 실체를 인정하고 존중한다고 하여도

하나의 민족흐로서 공동의 동칠성을 발전시켜 나가고 언젠가는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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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달성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은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인간의 기본권 보장없이는 궁극적으

로 남북교류의 수행이 성공힐 수 없디.

3. 통일지향적 남북교류와 북한의 법령정비

1) 통일지향적 남북교류와 북한 법럼의 정비필요성

A. 법치주의의 확립 필요

통일지향적 남북꾀류들 추진하기 위하여는 우선 남북한의 l쉽 치주

의가 확립될 필요가 있다. 물론 남북교류는 남북한의 현재 실체룹

상호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며 .ill.류뜰 풍하여 동질성을 강화하여 나

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격히 다른 상대방의 현재 체제플 일뱅-적으

로 비꾸도록 전제조건을 제시힐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기- 현실적으

로 교류틀 수행하려띤 다음과 같은 것룹이 전제되어야 한다.

첫째， 최소한의 법제도룹 천제로 할 수 밖애 없다. 이러한 최소한

법제도가 촌재하고 시행되어야 상대방에 대한 신뢰와 예측 기-눔성을

기초로 지속성있는 .ill.류를 수행할 수 있다. 또한 풍상이나 투자의

.ill.류가 수행되려면 그러한 몽상이나 투지가- 이루어칠 수 있는 최소

한의 법제도적 장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동일지향적 고l류란 남북한 동일을 접차 수행하여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쿄류로서 풍일의 개념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콩일이란 단순히 분단된 국토의 물리적 풍합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

니다. 여기서 통일이란 체제외- 이념을 떠나서 최소한의 기본권을 보

장해주고 시장경제체제를 갖춘 국가로의 풍일을 의미한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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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의 기본권과 시장경제체제가 보장되지 않는 통합은 일반적으

로 생각하고 바라는 통일이 아니라 억압에로의 통합일 뿐이다. 정상

적인 사람이라면 그러한 억압으로의 통합을 바라지는 않을 것이다.

세째， 통일지향적 남북교류란 남북교류를 통하여 동질성을 강화

하면서 점차 하나의 제도로 발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러한

동질성의 강화와 발전이란 결국 객관적인 제도의 동질화를 의미하는

것이며 객관적인 제도란 법적 제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묘로 남

북한이 이러한 제도적 동질화를 추구하려면 남북한 각각의 통치구조

나 그 시행， 최소한 기본권 보장둥이 법에 기초할 것을 전제로 한다.

만일 어느 쪽이 이러한 법치주의가 아니라 통치자 개인의 생각이나

감정에 따라 좌우된다면 객관적 신뢰가 없어서 제도적 동칠화가 진

행되기 어렵고 따라서 통일지향적 교류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없다.

그러므로 통일지향적 남북교류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남북

교류를 수행하면서 상대방의 법치주의 확립을 점차적으로 요구

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제도적 개선이 없으면 제도의 동질화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B. 교류와 통일에 장애가 되는 법령의 정비 필요

통일지향적 남북교류를 발전시켜 나가려면 이러한 교류와 통

일에 장애가 되는 남북한 법령을 점차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남북교류가 발전하여 가려면 최소한의 여행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며 또한 통상이나 투자가 시행될 수 있는 법제도적 보장이 선

행되어야 한다. 이와같이 사람의 「큰

Jl!.1T’ 물자의 교류， 서비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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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가 이루어지려면 이에 장애가 되는 남북한의 법령은 점차 정

비되어야 한다. 이러한 법령의 정비가 없으면 남북교류는 구호

에 불과하거나 일시적으로 시행되어도 곧 jjI착상태에 삐-지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통일지향적 남북교류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북한의 법치주의 상태와 분야별 법령의 문제점을 간단히

검토하여 보겠다.

2) 통일지향적 남북교류에 장애가 되는 북한밥령의 내용

과정비방안

A. 북한의 법치주의 상태

북한의 법치주의 싱-태플 정확히 검토할 구체적인 지-료틀은 구

하기가 매우 어랩다. 북한이 매우 페쇄적인 체제이기 때문에 형

식적인 주요 법령이나 북힌당국이 발표한 공식자료 이외에는 이

에 관한 최근 떤구자료가 별로 없다. 그러므로 북한에 관힌 객관

적 자료는 주로 북힌을 빙-문한 사람뜯이 저술한 것이나 외국의

정보기판돌아 수집한 각종 정보를 기초로 만든 지-료블이다. 이

러한 자료에 따라 북한의 사회를 겁토하떤 법치주의의 기본적 요

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김일성 개인숭배를 기초뜸 전국민을

군사적 또는 춘꾼시적 요원으로 교육하고 조직하고 있흐띠 시회

전체를 공산주의 똥제하예 집단화하고 가계화화고 있나 :

“외형적므로 북한사회는 매우 질서있고 청쿄도 시-회와 비슷하

다. 단순하고 근겸접익:하며 정부에 첼저히 꽉-총하고 근띤이 시­

람틀의 득징적 생활양식이다. 사람틀은 매우 부지런하여 주당 6

-46-



른 봄에는 오전 7시 에 일을 시작하여 5시30분까지 계속한다.

쁜 계절인 5월에서 10월까지는 오전 5시 에서 오후 7시 내지 8시

까지 노동을 한다. 오전과 오후에 한번씩 휴식시간이 있으며 점

심시간은 12시 에서 오후 2시까지다. 모든 노동자들이 낮잠을 자

는지는 모르나 공무원들은 대체로 오후 1시 에서 3시까지 낮잠을

또한 하루에 두번학습시간

바

일 노동하며 휴일에도 흔히 무보수로 국가에 노동을 바친다.

자고 저녁 9시 내지 10시까지 일한다.

이 있어서 한번은 노동을 시작하기 전에， 다른 한번은 저녁에 있

다. 17-45세 의 남자와 17-35세 의 여자는 하루에 10-12시 간씩 ，

노동자 농민은 적위대에군사훈련을 받는다.한달에 10번 강제

철조망을 치고 검문

하교시간에 군인처렴 줄을

매우 엄격한 보안관계가 유지되며，

어린이들도 동교，

속한다.

소가 도처에 있다.

서서 행진한다 ... " 39)

이러한 집단사회를 유지해 나가기 위하여 여러가지 감시제도

와 특별한 교육제도가 필요하다. 국민과 군인에 대한 공식적 통

제 및 감시기관은 사회안전부와 국가보위부다. 사회안전부는 경

간첩작천동을 운영한교도소운영， 교통행정， 소방，민방위，찰，

김일성에

보고한다.“) 또한 효과적으로 국민을 감시하기 위하여 전

체국민을 그 정치적 성분에 따라 51 개 그룹으로 분류하고 다시 3

운영하고비밀경찰을정치보위부는대하여이에다.

직접

혁명가 빛 이른바 애국

개의 큰 그룹으로 분류하고 있다 :

핵심그룹으로 조선노동당 당원，

다、이소
L

자

째
의
첫
들

자

둘째， 의심스런 그룹으로 월남한 사람들의 친척， 상인등이다

세째， 요주의 인물로 반동분자， 정치적 및 경제범， 종교 신봉

-47-



자틀이다.‘1)

위에서 언급한 여러 공식감시기구 이외에도 사회통제뜰 강화

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사회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회주의 노품청년연맹， 조선빈주여성동맹， 노동조합， 노동자

농민적위대 둥 각종 사회조직을 풍하여 모든 계충의 국민에 대한

감시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42)

또한 시-회생활을 완전히 동제하기 위하여 국내여행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여행자들은 미리 여행허가들 신청하여 허가들

받고 동시에 식료품배급을 신칭하여 쿠폰을 받아야 한다. 또한

여행일정은 허가흡 받아야 하며 여행자들은 도로외- 호텔， 여관

예서 검문을 받는다. 여행지-뜰은 이에 따라 여러까지 신분증과

각종 중병서플 휴대하여이- 한다. 구체적으로 거주에 관한 신분

중， 식료품 배급키드， 당 또는 노동조합관계 중병서， 고용관져1

증명서， 군대관계 중명서둥이 그 에다. ‘ 3)

1974년에 북한을 방문한 한균계 미균인 Andrew Nahm교수는

북한사회의 특성을 이렇게 표현하였다 :

북한애서 가난한 사립들의 물철적 생활을 향상하고 사회펀-지

를 중진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은 인간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플 원전히 박탈당하였으며 개인적 선택의 자유가 전혀 없다.

지식인뜰은 그들 고유의 시-고를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은 방식으

로 세놔되어 왔으며 개인의견을 표시하지 않도록 훈련되어 왔다.

사람들은 그들의 직업을 선택할 자유가 없고 학생틀은 학교블 선

택할 지유가 없으띠， 소수 득권충을 제외하고는 가족이 함께 실

권리마저 없다. 사람들은 그틀 자신이 꾀는 것이 이-니리 집단적

전체의 부품이 되도록 되 0-1 있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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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동시에

북한의 법치주의를 가장 저해하는 요인중의 하나는 김일성 개

인숭배다. 북한사회에서 김일성은 사회의 상정인

권한의 근원이다. 김일성에 대한 복종은 절대적이며 무조건적이

전국

예컨대 김일성의

다.

다. 김일성의 말은 곧 법령이며 북한인들에 대한 지상명령이다.

모든 정부 및 행정기관은 모든 국민틀이 김일성의 뜻과 말을 엄

격히 준수하노록 확보하는 것이 그 첫째기놓이다‘ 그러E묻 이

러한 여컨속에서 킴힐성의 말과 다른 의견올 제시하는 컷을 불가

놓하다. 이러한 첼처한 천체추의， 독재주의하에서 효율적 행정은

기대할 수 없다. 특히 김일성빅 캐인숭배는 놀라울 정도여서 그

를 신격화하고 있다. 요듣 언론매체들은 김일성의 이러한 이미

지를 대중의 마음속에 심어주는데 가장 큰 노력을 하고 있다. 모

든 문화행사도 김일성의 숭배가 지배적 요인이다. 김일성의 업

적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만들어서까지 그를 숭배하도록 강요한

그 출생지는 매년 수백만명이 방문하는 일종의 성지다.

에 37, 950개 의 김일성도서관이 있으며 그의 동상은 35, 000개가

넘는다. 김일성의 개인숭배를 조장하기 위하여 한국의 근대사를

왜곡하였다. 김일성의 배경을 과장하기 위하여 김일성의 부모，

조부모동 조상에 대하여 허위로 전설을 만들어 내는둥 근대사를

크게 왜곡하였다. 구체적으로 김일성일가의 모든 구성원은 반일

애국자이며 반제국주의 지도자였다는 것이다.

또한 김일성의 장남인 김정일의

중조부 김웅우는 반미투쟁의 상징으로 1886년 General Sherman

호를 격파하였다고 왜곡하였다.

우상화도 추진하고 있다 45 이러한 김일성일가에 대한 광신적

숭배는 개인의 창의적 기능을 막고 정상적인 남북교류를 저해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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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교휴가 발전하고 북한사회의 개방과 성숙을 신속히 달

성하기 위하여는 무엇겁다도 이러한 비정상적언 시회체제룹 벗

이나서 i펴 애 의하에 운영되는 건전사회모 전환하여야 한니. 남

북퍼l듀가 북한사회에 딸3l.루 피→고둡이 합라적 ￥l 칙과 효융성을

제고히- 71 워하여는 이라한 띨전을 팍한시-회 스스로 소화하고 벌­

싼시킬 수 있는 체칠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체원개선

없이 남북교류가 추진되면， 폐쇄속에서 펴상적 교류가 진행되거

나 북한사회의 쿠데티와 같끈 혼란이 상당기간 계속되면서 심한

진똥을 겪게 될 가놓성이 높다.

B. 헌법 분야

남북교류가 자발적이고 지-연스럽게 추진되어 남북의 동철화와

신뢰회꼭을 가져오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국민 게개인의 최소

한의 인간적 지위흘 보장해 주는 기본권의 보장이 선행되어야 한

다. 이러힌 의미애서 북한시회의 기본권 보장현황을 보면 매우

한심스럽다. 물론 북한헌법도 지11 4강인 49-72 조에서 국민의 기

본권리와 의무틀 규정하고 있다. 그래나 49조에 벙시된 대로 “하

나는 전체를 위하여” 라는 전체주의 내지 집단주의 원칙에 기초

하여 개언의 기본권은 심각하게 거부당하고 있다.

기본권 중애서도 가장 기초적인 종교의 자유릎을 보띤 매우 한심

하다. 1948년 북한헌법 14조에서 공민은 종교적 신앙의 지-유와

종교의식거행의 자유를 갖는다고 규정하였다. 1972 년에 개정된

북한헌법 54조에 의하변 공민은 신앙의 지-유와 빈-종~JiL선전의 지

유뜰 갖는다. 이러한 변-화는 분힌의 종교훤t동이 이미 무기력회­

하여 더이상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과 정권유지룹 위하여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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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취약한 종교단체의 지원이 필요없다는 뜻이 된다. 특히 공

진정한 종교활동이 김못하고 있다 46)

일성의 우상숭배로 대체되었다는 것이다.

그 밖의 기본권도 형식적으로는 북한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51

조는 평둥권을 규정하고， 52조는 참정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

나 북한의 대의원선거를 예로 들면 선거구마다 1 명 의 후보를 놓

산정권하에서 탄압을 받던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1950년 한국전

쟁이후 대량을 한국으로 넘어오고 난 다음， 북한하에는 북한의

종교정책에 저항을 할만한 세력의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남아 있

지 않다. 물론 북한에도 조선 불교연맹， 기독교연맹， 천도교 조

직둥이 있어서 국제종교회의에도 참여하나 거의 대외선전을 위

한 관제조직일 뿐， 북한사회내부에 종교적 뿌리를 굳게 내리지

한마디로 북한사회에서

고 선출하는 단일후보제라는 점， 노동당이 단일 후보를 지명하

게 되었다는 점， 1962년 선거 이후 모두 100%투표율에 100%찬

성이라는 불가능한 결과를 놓고 볼때 선거제도나 국민의 참정권

또한 53

관영언론

이 순전히 허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쉽 게 알수 있다 47)

조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및 시위의 자유가 있으나 북한에

이외에 아무런 언론기관도 없으며 집회결사도 관제조

60조는 과학과의

직 이외에 아무런 자발적 조직이 존재하지 않는다.

권리와 직엽선택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56조는 노동

문화예술활동의 자유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과

창의성을 생명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을 수

없으며 김일성 개인숭배와 국가선전에 춧점을 준 문화예술활동

을 문화예술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가 의문이다.

같은 폐쇄적이고 전체주의 사회에서

으로 하는 문화예술활동이 북한과 같은 전체주의사회에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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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은 것은 당띤하다. 또한 북한에서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앞에서 젤명한대로 국내여행도 극도로 통

제되는 매우 독특한 사회다.‘B) 북-한헌법은 기본권조항 이외에

도 주권조항이나 정치체제를 선언한 조항줌 진정한 남북교류를

샘하게 저해하는 규정이 많다. 우선 북한헌법 7조애 의하변 북한

의 주권은 노동자， 농민， 병시， 근로인테리애 있다. 그러나 주권

은 모든 국민에게 있어야 하며 어떤 제층이나 직업인도 배제되어

서는 안된다. 이라한 규정은 남북교류들 심각하게 저해한다. 국

가의 주권은 특쩡한 계충이1만 국한시키는 짓은 다른 계충을 근본

적으로 적대시한다는 것이며 이러한 적대감속에서 상호발전을

위한 교류뜰 추진한다는 것은 잎뒤기- 맞지 않는 것이다. 노동지

농민， 뱅사， 근로인테리중 근로인테리기- 정획히 무엇을 의미하

는지 분병히-지는 않지만， 상인， 기업인， 스포츠인， 순수한 학자，

순수한 에숨기，문화인， 좋jJL인， 그리끄 번호시니 의시→와 집-은

지-유직업인뚱 기l 빙-사회 애 서 가눔한 많은 직업그룹이 배제되어

있거나 적대시 되는 것은 진정한 고L류뜰 저해힐 수 밖에 없다 49)

북한헌법 10조에서 북한은 프로페타라아 독재를 실시하며 계

급노선괴 군중노선을 핀철힌냐고 되어 있다. 굽줌노선을 관철힌

다는 것이 무엇인지는 포르나 프로페타리아 독재를 실시하마 계

급노선을 관철한다는 것은 프로레타리아 계급의 독재뜰 시행하

고 다른 계급을 적대시하며 투쟁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남북이

교류를 똥하여 복지를 지향하고 상호발전에 기여하려면 우선 북

한에 모든 사람의 권익이 보장되는 민주주의 제도가 그 목표로

추구되어야 한다. 기업인이나 상인 또는 지-유직업인둥를 적네시

하고 그 투쟁대상으로 삼으면서 한균의 71 엠 인 이 나 상인둥과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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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하자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진정한 남북교류를 추진하려면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포기하고 특정계층을 적대시하는 기본제도

를 수정하여야 한다. 또한 북한헌법 14조에서 북한군대가 근로

인민의 이익을 보호하며 혁명의 천취물을 보위한다고 규정한 것

도 같은 배경에서 개정되어야 한다 5이

C. 민사법 분야

남북한의 원활한 교류를 위하여 장애가 되는 주요 분야가 민법

분야다. 우션 북한헌법 18소에 의하변 북한에서 생산수단은 국

가 및 협동단체의 소유이다. 또한 북한헌법 4조에서븐 Marx-Lenin

추의틀 북한현질에 수용한 이른바 추체사상을 지토적 지침으로

삼는다고 하고 있다 Marx에 의하면 현실사회의 발전은 생산관

계 제도의 변줌법적언 발천을 통하여 실현된다. 생산관계가 기

본적으로 사회구조를 형성하는 하부구조(Un te rb au ) 이다. 그 이

외에 정치， 법， 종교동은 경제구조의 부산물인 상부구초(Ub e rb

au) 이다. 다시 말해서 Marx에 의하면 법이란 현촌하는 불켈관

계의 상부구초중 하나이며 그 생산관계를 반영할 뿐이다. 법은

지배계금이 자신틀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지배계굽의 지배수

단이다. 그러므로 이상사회인 소위 꽁산사회가 충분히 설현되면

탄압과 착취의 도구인 국가와 법은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다 5 1 )

그러나 생산관계와 법， 정치퉁 다른 관계는 상호의흔적이지 경

제관계만이 모든 것을 좌우하고 나머지는 부산물이라는 것은 현

섣과 매우 다클다. 경제구조가 중요한 것은 사실이나 동시에 법

이나 정책에 의하여 경제구조를 변경하는 것도 가눔하기 때문에

Ml1rx의 추장은 처음뿌’ 뎌 loll 현칠 척 이 다. 또한 Marx는 이상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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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의를 “각지·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펼요에 따라 충족되는 사

회”라고 하였으나 결극 이것은 매우 비현실적이다. 각자기- 일한

내가와 관계없이 필요에 따라 가져간다면 이러한 시-회가 유지될

수 없음은 인간시회에 핀한 간단한 관첼을 붕해서도 r생 패 해 진다.

오늘날 풍구권의 볼락은 꽁·산주익 채제의 문제접을 가정 분1굉히

중거히늠 것이다.없)

어떻든 북한은 Marx익 이몸을 받아뜯여 생산수단의 개인소유

를 배제하고 있다. 그관l묘로 깨민의 소유관계릎 가초로 하는 민

법이 제대모 획-랩되어 있을 수 없다. 그러므모 개민의 소유를 천

제로- 히는 계약이나 부돔산의 불권관7-1]기 없.il 모듭 것이 공법화

되이 있다불-돔 소비틀 위한 매우 한정된 개인의 소유가 인정된

다. 그러나 한국빈법에서 숭요시 다우이지는 것이 생산수딘의

개인소유핀-계를 숭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분만 이러한 소비

듭 위한 개인 소유판계는 1쉽 씩 의미가 미미하다. 또한 개인익 생

산수단의 소유가 배제되가 때분에 .2..논 지l 화는 배급제도애 의하

여 분배되지， 상거리1행위가 폼용-펴지 않는다， 그러22.£ 상밥분

야가 거의 존재히지 않는 것도 당연하나. 그러므로 앞므로 납북

한이 경제교뷰를 추진하는 정우 이러한 법제도-의 결여띠l분애 많

은 장애가 예상된다. 묵한온 이러한 미비된 분야의 법적 제노블

보완하여야 무리없이 경제교류기- 시행펠 것이다. 납팍한 정제교

류가 추진되먼 힌균측에서는 주i 민간기압이 교류의 싱디l자기­

되고 시장경제체제뜰 바탕으로 하는 거래관행에 따라 경제쿄류

를 추진힐 것이기 때문에 계약에서 대남결제에 이르기까지 많은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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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형사법 분야

북한형법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가 제대

로 시행되지 않는 점이다. 북한의 형법은 75. 2. 1. 부터 개정 시행

되고 있는데 일반에 공개되지 않고 시행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1990

년에 북한연구소가 편집한 북한형법의 실상이 발행되면서 한국언론

에 널리 알려진 내용에 의하면 북한형법은 우선 유추해석을 허용하

고 죄형법정주의를 준수하지 않으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에 반하는 행위를 매우 광범위하게 사형 및 재산 몰수등 극형에

처하는 것이 특색이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북한형법 15조에 의하면

형사법에 직접 해당하는 조항이 없는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사회적

위험성으로 보아 비슷한 행위를 규정한 조항에 따라 형벌을 정한한

다고 하여 유추해석을 정면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보편화되어 있는 죄형법정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 또한 51

-63조의 반혁명죄 처벌규정은 우선 형량이 사형 및 전재산 몰수인

데다가 그 처벌범위가 매우 광범위하여 심지어 다른 나라나 적의 편

으로 도망치는 행위， 적에게 체포된 다음 투항변절하는 행위， 적이

나 반대하는 사람에게 길안내， 통역， 물질적 지원을 하는 행위도 모

두 사형 및 천재산 볼수에 처한다. 또한 그 범죄구성에 관한 형법규

정이 혁명적 인민을 적대시하는 행위， 맡겨진 사업을 조잡하게 하는

행위， 반동적 사상을 조작 유포하는 행위와 같이 매우 모호하다. 이

러한 모호한 규정에 유추해석까지 허용하면 형법의 남용은 무한정하

다고 할 수 있다. 심지어 149조에서는 불손하고 유치한 발언， 행동

도 처벌하며 농경지를 묵힌 죄， 노력조직을 함부로 해 국가에 손실

을 끼친 죄 둥 매우 다양하다. 또한 재판관계자들이 사질을 왜콕하

[
A

니

•



거나 양형을 그릇되게 하는 정우도 부당재판죄로 5년이하의 정역에

처힐 수 있게 하여 시-법제도의 독펴을 실제로 부정히고 있다 54) 이

러한 형법을 가지고는 국민기본권의 최소한 보장도 기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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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 남북한 분쟁해결제도의

마련과운영

남북한 분쟁해결제도의 확럽I.

1. 분쟁해결제도의 중요성

법적 공동체가 원시사회와 다른 것은 첫째， 법률제도가 매우 정비

되어 있고 둘째， 구성원들이 반드시 법을 지키도록 하는 장치가 완

비되어 있으며 세째， 구성원간에 분쟁이 있을 경우 개인의 무력이

아닌 분쟁해결제도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특히 개

인이 무력을 사용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면 그만큼

분쟁해결제도가 잘되어 있고 또한 잘 운영되어야 한다. 다시말해서

개인들이 무력을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분쟁을 개인간의 무력으로 해결할 필요가 없을만큼 객관적으로 공평

하게 해결하여 주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남북한간에 거론되는 협정을 보면 주로 불가침협정， 평화조약， 불

가침선언등 주로 남북한의 개별적 무력사용을 억제하는 것에 치중되

어 있다. 그러나 남북한간에 무력사용을 억제하는 법적장치는 1953

년 한국휴전협정이 마련되어 있다. 특히 한국휴전협정은 비무장지

대의 설정， 공격적 군비중캉의 억제등 무력분쟁의 발생을 억제하는

f



규정이 잘 정비되어 있고 또한 이러한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정전

위원회을 설치 • 운영하는 등 큰 문제가 없다. 그러니 남북한이 쿄류

없이 상호 대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정도의 법적 제도만으로도 그

운영에 큰 문제를 야기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데 남북한이 본격

적으로 경제교류， 문화교류， 스포츠교류， 시회적교류둥 다1생-변의

교류가 급속히 추진되변 분쟁해결제도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매우 큰 혼란과 긴장이 야기될 수 있다. 그뿐 아니라 원활한 납북교

류 자체가 불가능환 수도 었다. 문제는 남북한이 무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규정해 놓는 것만으로는 부족히다. 남북한간의 분쟁을 객관

적으로 공I영하게 해결힐 수 있는 지l도만 마련된다면 무력분쟁의 발

생 원인되는 분쟁을 객관적으로 해결하여 주는 분쟁해결제도의 마련

이 더 중요하다.

국내법 사회에서는 국기-가 개언의 분쟁을 해결하여 주는 매우 정

비되고 구체적인 사법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히-고 있나. 얼마나 많은

법원이 설치되어 있거나 일마나 많은 법관틀이 활동히는지를 검토하

면 분쟁해결이 얼마나 복잡하고 필요한지를 쉽게 이해한다. 략제사

회는 국내시회에 비하여 매우 부족하기는 하지만 점차 분쟁해결제도

를 정비하여 가고 있으며 특히 많은 국제기구의 둥장과 유럽공동체

와 같은 지역꽁동체의 동장으로 커다란 밥전을 하고 있다.

남북한간에 교류를 추진하려면 이러한 분쟁해결제도틀 새롭게 만

들어야 할 형편이나. 현재까지는 휴전협정의 분쟁을 위히여 정전위

원회가· 운영되는 것 이외에는 제도적 정치기 거의 없는 실정이다.

남북힌의 분쟁해결제도는 국내사회의 분쟁해결지1도필 모빙히여 1납

북한 분쟁해결제도를 운영하는 수밖에 없다. 넘북한의 관계기- 긴띨

해지떤 자연히 분쟁해결제도도 유럽공동체의 분쟁해결제도처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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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되어 갈 것이다.

2. 분쟁해결제도의 내용

1) 교섭의 제도화

국제사회에서 분쟁해결을 위하여 가장 많이 사용되고 또 효과적

인 방법은 당사자들간의 직접교섭 (direct negotiation) 이다. 국제사

회에서 국가들은 자신의 권한을 제한받기 싫어하고 동시에 남의 간

섭을 꺼려하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직접 만나서 교섭을 통하여 해결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가수반 또는 정부수반이 직접 교섭에 나설

수도 있고 대사나 외무장관 또는 대표를 내세워 교섭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교섭이 성공하면 가장 간단하고 편리한 분쟁해결 방법임에

틀림없다 55)

직접교섭이 이와같이 편리하고 간면한 장점은 있으나 반대로 당

사자들의 대립이 심하고 상호감정이 악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서로

자신의 주장만 내세워 진행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러한 점을 보

완하기 위하여 이러한 국제교섭도 제3자가 참석한 국제회의를 통하

여 진행하는 방식이 사용되기도 한다. 제3자가 참석한다는 점에서

주선과 비슷하나， 주선은 분쟁 당사국들의 접촉을 성립시키는데 중

점이 있으나， 국제회의를 통한 교섭은 교섭의 공개라는 점에 중점이

있다. 또한 교섭의 진행이 제3자와 분쟁당사자들간에 회의형식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그 특성이 있다. 이 방법의 장점은 논쟁의 공개

적 성격이 국제여론의 압력하에서 상호 양보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데 있다. 국제회의를 통한 교섭의 예로는 1954년. 196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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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ochina문제에 관한 Geneva회 의가 대표적이다 56)

남북한간의 분쟁이 제기된 정우에도 이러한 직점교섭이 가장 많

이 이용될 것은 확실하다. 그것은 남북관계가 매우 독특하고 미묘하

여 제3국의 개입이 소망스럽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남북한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하여는 이러한 교섭을 미리 제도화하는 것

이 중요하고 또한 필요하다. 가장 비람직한 것은 분쟁해결의 교섭을

전답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분쟁이 발

생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분쟁해결을 다-룰 전문적인 교섭위원회의 설

치가 필요하다. 교섭위원도 정치적 인물보다는 법률지식둥 전문지

식을 갖춘 전문가플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섭위원은 한쪽

이 2-3명씌 복수로 하고 그줍 한명정도는 분쟁의 내용에 따라 관계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시키도록 하는 것이 좋다. 나머지 위원룹은 미

리 정해져 있어서 분쟁이 발생하면 자동적으로 만나서 교섭을 진행

할 수 있도록 해야 효과적이다. 또한 남북교류가 활발해지면 그만큼

분쟁도 많아지기 때문에 교섭위원회도 여러깨 젤치하여 분쟁해결을

신속히 다루도록 해야 한다.

2) 주선 및 줌개

주선 (good office) 이란 국제시회에서 분쟁해결을 위하여 제3자가

개입하여 분쟁당사자들의 접촉이 성립하도록 노력하고 협력을 제공

하는 것이다. 분쟁당사자틀의 대립이 심하여 점촉 지-체가 어려운 경

우 제3지-가 당사지들을 설득하여 우선 만나도록 발선하는 것이 주선

이다. 원칙적으로 주선은 분쟁당사자블이 점촉하는데 그치고 교섭

내용애는 직점 참여히지 않는다. 이에 비하여 중개 (mediation) 는 제3

자가 분쟁당사자들을 만나게 힐뿐- 아니리 ill섭 의 기초를 제공하고

-60-



또한 교섭내용에 참여하여 당사자들이 서로 양보하도록 설득한다.

그러므로 제3자의 개입정도가 주선에 비하여 강하며 적극적이다. 주

선이나 중개는 다같이 제3자가 개입하여도 분쟁당사국들의 입장을

존중하여 그들에게 의무를 설정하지 않는다. 다시말해서 분쟁당사

자들은 주선이나 중개를 하는 제3자의 의견이나 권유를 거절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강제주션이나 강제중개도 있으나 이 경우에도 주

선이나 중개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지 당사자들이 반드시 제3자의 의

견을 수락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57) 주션이나 중개는 함께 사용

되거나 주선으로 시작하여 중개로 끝나는 경우도 많다.

남북한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이러한 국제사회의 주선이

나 중개를 이용할 가치가 있다. 그러나 남북한의 법적 지위나 그 성

격이 독특하여 제3자를 선정하는데 문제가 있다. 남북한의 교류가

빈번하지 않고 분쟁의 내용이 심각한 경우에는 주선이나 중개를 하

는 제3자도 국제적으로 비중이 있고 객관적으로 공평한 인물이 효과

적이다. 예컨대 UN사무총장이나 국제사법법원장， 교황 둥 여러 인

물을 생각할 수도 있다. 또한 스위스처럼 중립국의 대통령을 고려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남북한 교류가 빈번하여 그 분쟁이 매우 많아지

는 경우에는 신속히 분쟁올 해결하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주선이나 중개를 할 후보자를 제3국인이나 교포중에서 상

당수 선정하여 두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

3) 사실심사(국제심사)

남북한간의 분쟁해결을 위하여 가장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것중의 하나가 국제심사 또는 사실심사(international inquiry) 이다.

국제심사 또는 사실심사란 분쟁당사자들이 미리 선정한 국제심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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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라는 공정한 국제기관이 분쟁의 원인이 된 사실내용을 분명히

밝히므로써 당사지-들간에 얽힌 오해를 풀고 겁-정을 완화하여 분쟁의

원인을 제거하고 분쟁을 자연스럽게 해결하는 방법이다. 국제사회

에서 분쟁의 해결이 잘 안되는 것은 사실관계에 관한 당시지둡간의

오해가 커서 시-실관계를 보는 시각이나 견해가 대립되어 서로 자신

의 주장만 내세우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분쟁당시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공평한 국제기관이 기1 입 히-여 시→실관계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분병히 밝혀내면 당시지-둡도 이애 수긍히고 분쟁이 해결되는 것이다.

절차내용이 사전에 예정되아 있는 공팽한 곽지l 기관에 의히여 분쟁을

해결한디는 점에서 주션이나 줌개와는 다-딛고 또한 분쟁의 원인이

된 사실의 내용만을 분명히 한다는 점애서 해결의 내용 자체들 제시

하는 국제조정과는 디-표다. 국제심사 내지 시실심시→는 국제시-회에

서 분쟁해결 수단으로 매우 많이 이용되고 있는 방립이다. 대표적인

것은 1899년 및 1907년 Hague협 익:에 의하여 창섣된 국제십시위원회

가 있고 그밖에도 1911년 미국， 영국， 프랑스가 체결한 Knox조약，

미국이 다른 나라들괴- 1914-1915년에 체결힌 Bryan조약등이 있고

근래의 것으로는 1949년 Geneva협 약에 대한 1977년 제1추가의정서 90

조에서 섣정한 국제심사위원회가 있다.뻐)

뀐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보면 보풍 5멍으로 구성된다. 분

쟁당사국이 각각 2맹 의 위원을 선정히는-테 보동 그중 1 병은 지콰인

으로 하고 나머지 1 인은 외국인으펴 힌다 이들 4맹 이 꼬여 제3국인

중애서 위원쟁을 선임한디. 위원장 선인에 관힌 합의기- 이루까지지

않으면 략제사법법원장이나 UN사무총장둥에 부탁하는 빙법을 시용

한다.

남북한간의 분쟁해결과 관련하여 기-장 효괴적인 빙. j쉽좁 히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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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심사제도이다. 남북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남북한간에 많은

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분쟁의 원

언이 된 사실관계를 어떻게 객관적이고 공평하게 밝혀 내느냐이다.

남북한 관계가 매우 미묘하고 그 법적 성격이 복잡하기 때문에 특히

객관적인 분쟁해결제도를 마련해야 하고 특히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사실심사위원회의 설치 운영은 매우 중요하다. 남북한 사실심사위

원회는 객관성， 신뢰성. 효율성을 위하여 정치적 인물보다는 법률가

둥 전문가로 구성되어야 한다. 남북교류가 다양하고 빈번해짐에 따

라 분쟁도 복잡다양하고 빈번해질 것이므로 우선 분야별로 사실심사

위원회를 구성하고 관계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 예컨대 똥상관

계， 투자관계， 어업관계， 통행관계， 가족법관계， 형사관계 등 여러

분야를 생각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남북관계가 크게 진

전되는 경우 한국기업의 북한진출이 활발해칠 것이며 여러가지 투자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북한당국에 의존할 수도 없고

한국의 기관이 해결할 수도 없다. 결국 사실문제를 객관적으로 밝히

기 위하여는 관계 투자 당사자들과， 남북한 당국， 그리고 공평한 중

립적 전문가들로 구성된 투자관계 사실심사 위원회를 운영하면 효과

적이다. 또한 남북관계가 진전되어 어업협력이 이루어지고 한국의

어선이 북한수역 가까이서 조업을 하게 되는 경우 어업관할권을 둘

러싼 여러가지 분쟁이예상된다. 이런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어

업관계， 해양법관계 전문가를 포함한 어업관계 사실심사위원회를

이용하면 효과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남북한간의 사실심사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은

중립적 사실심사위원장을 어떻게 선임하냐이다. 한국과 북한측 인

사만으로 구성하면 서로 자신의 주장을 반복하여 분쟁이 해결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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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

T.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중립적 위원장이 필요한데 그 선임하

는 방법과 어떤 종류의 인사로 선임하느냐가중요하다. 몇가지 생각

할 수 있는 방법은 미국， 소련， 일본， 중국동 인집국 외국인 전문가

줌에서 선발하는 경우， 스위스등 종립국 전문가중애서 선임하는 경

스위스둥 좀립국 천분가중에서 선임하는 경우， 일본， 중국， 미

소련애 거주하는 교포 전문기중에서 선입하는 경우. UN사무총

장이나 국제사법법원장둥국제적 인붉에게 선임을 부탁하는 1상법동

다양하다. 우선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히여는 정

치적 인붙이 아닌 전문가로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

음으로는 언어문제풍을생각하떤 교포둡을 활용히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UN사무총장-풍 랴제적 인물에게 부탁하는 것은 객관적 인물을

선임힐 수 있으나 문제해결에 구체적으로 적협-한 사땀을 선발한다는

보장이 없다. 그러므로 남북한이 선임한 4 1굉 의 위원뜰이 모여서 합

의를 통하여 그 전문분야애 적함한 외낚인이니 j]L포를 선정하는 것

이 타당히려리 본다.

놓는 것이 효과적이다.

물론 이러한 선임은 사전에 보수로 선임하여

4) 조 정

국제조정 (interna tional conciliation) 이 란 분쟁 당사국들이 조약에

의하여 미리 설정한 국제기관에 분쟁해결을 맡기고， 이 기관이 제시

하는 분쟁 해결 내용에 따라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이다.

분쟁의 시실문제만이 아니리 법륜적 쟁점까지도 다룬다는 점에서 늠f

제심사와는 다르디 조정은 조약에 의하여 띠리 절정된다. 해잉:법

협약이나 조약법에 관한 협약처럼 이떤 조약을 체결하면서 부속서j료

조정제도끌 미-련하여 그 조약의 해석， 적-잉→과 관련하여 분쟁이 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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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 그 분쟁을 해결하는 경우도 있고， 처음부터 줌재제도와 함

있다.

께 일반적 분쟁 해결을 위하여 별도의 조약으로 마련해 놓는 방법도

남북한간에 분쟁 해결제도로 조정제도를 마련하는 경우에도

두가지가 다 가능하나 여기서는 일반적 분쟁해결제도로서의 조정제

도를 ·검토하겠다 5잉

조정을 시행하기 위하여는 미리 조약에 의하여 조정제도를 마련

해야 한다. 조정위원회의 구성은 사실심사위원회의 구성과 비슷하

다. 그러나 조정위원회의 권한은 사실 내용을 조사함에 그치지 않고

분쟁의 내용까지 포함해서 모든 측면에서 개입한다. 그러나 조정절

차는 사법적 성격을 갖지 않고 정치적 분쟁해결의 성격을 지닌다.

다시말해서 조정위원회에서 제시한 해결이 분쟁 당사국에 대하여 법

률적 강제력을 갖는 것이 아니며 또한 그 해결도 법규정에 기초한

옳고 그름보다는 상호절충을 통한 해결에 중점을 둔 것이 특성이다.

참고로 1969년 조약볍에 관한 Vienna 협약66조 4항과 1986년 국제기

구가 참여한 조약법에 관한 Vienna 협약 66조 4항에 의하여 그 부속

서에 마련된 조정위원회의 구성 절차를 검토한다 Vienna 협약 당사

국들은 각각 2명의 조정위원을 선임하여 UN사무국에 통보하고 UN

사무총장은 그 목록을 작성 유지한다. 위원의 임기는 5년이고 연임

분쟁 당사국들은 분쟁이 발생하면 자기 나라의 조정위될 수 있다.

원 1명과 다른 나라 출신 조정위원 1명을 각각 조정위원 목록에서 임

명한다. 조정위원의 임명은 UN사무총장이 분쟁 해결을 위임받은 때

로부터 60일 이내에 임명해야 한다. 4명 의 위원은 그들이 모두 임명

된 때로부터 다시 60일 이내에 조정위원 목록에서 조정위원장을 임

명한다. 위의 기간내에 조정위원이나 위원장이 임명되지 않으면 그

기간 종료로부터 60일 이내에 임명한다 UN사무총장이 위원장을 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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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는 경우 그 위원장은 조정위원 목록이나 국제법위원회 위원중에

서 임명한나. 조정위원회가 구성되면 그 조정섣차는 조정위원회에

서 결정한다. 위원회는 그 구성을 완료한 때로부터 12711 월 이내애

보고서를 작성하여 UN사무총정에게 제출하고 시무총정은 당사국애

전달한다. 보고서는 당시지-블을 볍률적으로 구속하지 않으나 분쟁

해결을 위한 권고의 성격을 갖고 국제여훤의 압력을 받게 된다. 뻐)

1982년 UN 해양법 협약상의 조정철치-도 이와 비슷하다. 부속서 V

에 마련된 이 조정철차에 의하면 조정위원 임명기한이 당사자둡은 21

일， 사무총장은 30일로 단축되어 있다. 조정위원회는 당사자뜰의 동

의플 받아 당사국에 구두나 서변으로 진술을 요청할 수 있디. 보고

서 직성 기한은 역시 12개월이다 61)

납북한의 분쟁해결을 위하여서도 조정제도가 매우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남북관계가 미묘하기 때문에 당사자돌이 참여하는 분쟁

해결제도플 선호하므로 사법제도보다는 섣치에 합의하기가 쉬다.

다만 사실심사위원회의 정우와 마찬가지로 조정위원회 구성문제기­

쉽지 않다. 우선 낚북한이 2뱅씩 선임하되 그 증 1 명은 교포증에서

조정위원장을 선임히는 빙-법이니- 남북한이 2벙씩 선임하되 그 줌 1

명은 교포중에서 선임하고 二L 4땅 이 ]묘여 ilL포니- 외국인 중에서 조

정위원장을 선인하는 1상법을 생각힐 수 있다. 많은 분쟁을 신속히

해겹하기 워하여는 국채사회에서 사용되는 콰제조정위원희를 그대

루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나국제사회에서논 이쩌다 생기는 분쟁

을 해결하는 것인데 납북한 교류기→ 제대로 추진되떤 각종의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려라는 것이 쉽게 집작이 간다. 그러므로 남꽉한의

분쟁을 해겹하는 조정위원회는 많은 분쟁을 신속히 처리하는네 중점

을 두어이: 힌다. 그러므로 분이-별보 이2;1까지 조정위원회를 두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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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화할 필요가 있고 또한 한국어를 사용하는 전문가를 조정위원장

으로 선임하여야 하기 때문에 외국인 보다는 교포를 활용하는 방법

을 고려할 수 있다. 사실 심사위원의 경우처럼 통상관계， 투자관계，

어엽관계， 가족법관계， 형사관계둥 각종 전문분야별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좋다. 조정위원장의 경우 남북한이 모두 신뢰할 수

있는 교포를 그렇게 많이 찾아내는 것이 어렵겠지만 남북한 관계가

개선되면 우선 상호 신뢰가 개선되므로 현재의 여건과는 탈라질 것

으로 보인다.

5) 중재재판

국제사회에서 중재재판 (arbitration) 이란 당사자들이 선정한 법관

이 당사자들이 합의한 절차에 따라 법에 근거하여 재판하고 당사자

들에게 법적 구속력을 갖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제

도이다. 법에 근거하여 당사자들에게 법적 구속력을 갖는 판결을 선

언한다는 점에서 재판에 의한 해결이고 정치적 해결과는 구별된다.

또한 당사자들이 직접 법관을 선정하고 재판절차도 합의한다는 점에

서 당사자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전에 객관적으로 확립된 절차와

제도에 따라 미리 구성되어 있는 법관들이 재판하는 좁은 의미의 사

법재판과는 구별된다. 국제사회에서는 국내사회에 비교하여 떨 조

직된 사회이기 때문에 국내사회와는 달리 이렇게 당사자의 의사를

많이 반영하는 중재재판제도가 더 많이 이용된다 62)

중재재판제도를 설정하려면 중재기관을 미리 설정하여야 한다.

중재기관은 여러가지 형태이나 가장 발전된 것은 합의체 기관인 중

재법정 (arbitral tribunal) 내지 중재법원이다. 중재법원이라고 하여

사법법원처럼 상설기구가 아니다. 가장 보편적인 것은 보동 중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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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부를 미리 작성하여 사무국에 보관하는 것이다. 각 당사국이 2병

씩 중재관을 선임하여 사무국에 풍보하빈 시-무국은 국별명부를 작성

하여 보관한다. 이들의 임기는 보풍 6년이 띠 연임할 수 있다. 사건

이 중재법원에 제기되면 각 당사국은 2명씩 풍재법관을 선임하는데

그 중 1명은 다콘 국가 병부에서 선임해야 한다. 이와같이 선엠된 4

명이 모여서 중재재판장을 선임한다. 줍재재핀절차는 당사룹 합의

에서 정하나 보동 관례화 되어 있으며 시→법제도를 모방하여 가는 것

이 일반적 추세다. 심의 젤차는 서류달 심사하는 예심과 구두띤톤의

두단제로 되어 있다. 또한 교치변론제도뜰 도입하여 휠용-하는 것이

근래의 추세다. 그러나 딩사자틀의 의견을 존중하므로 궐석재판절

차는 인정하지 않는다. 판결을 성언하는 젤차나 그 효력(기판력)동

은 사법재판괴- 비슷하다. 떠)

남북한의 분쟁해결 빙-볍풍 가장 제도회 한 깃을 생각한다만 역시

중재재판이다. 남팍한이 현재와 같이 길바져 있는 동안 좁은 의띠의

사법재핀의 설치 운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남북한 당꽉

의 의사뜰 존중해 주벼 재판을 히-는 중재재판을 고안하여 이용하는

것이 가장 비-람직하다. 납북한이 줌제재판을 섣치 운영한다면 판문

점풍 경계선에 상설하여 운영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납꼭한의

교류기- 많고 분쟁이 많을수똑， 남북한의 판계기- 긴밀하고 상호 신펴

가 커질수록 이러한 제도화는 용이하고 또한 필요훤 것이다. 또한

남북한의 분챙올 해켈하기 위한 증제재판 제도틀 젤치 운영히려면，

각 분야별로 전문화하는 것이 비-밤직하다. 조정제도의 경우처템 풍

상관계， 투자관계， 가족법관계， 어업관계， 형사관제， 일반 민사관

제동 남북한 관계의 중진에 따리 점차 세분화히여 갈 필요가 있다.

남북한의 분쟁 해결을 위한 증지l절차 nl 련은 국저l중지1제도나 상

-68-



다.

을 수행하면 된다.

사중채제노가 보편화하여 있으므돔 이러한 보펀적 제토들 토입하고

남북한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수정을 가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

가장 어려운 것은 중재기관의 구성이다. 한가지 예시적 의견을

제시한다면， 우선 남북한 당국이 각 분야별로 각각 4명씩 중재법관

을 션임한다. 그중 2명씩은 전문지식을 갖춘 교포로 한다. 이들 8명

이 모여 다시 4명의 중립적 중재법관을 교포중에서 합의 전임하여

중립 중재법관명부를 구성한다. ‘사건이 제기되면 남북한은 각각 자

신의 중재법관 명부중에서 2명씩 선임하되 그중 1명은 교포로 한다.

4명 이 모여서 중립 중재법관 명부에서 1명을 합의 전임하여 중재법

원장으로 한다. 이와같이 구성된 5명 의 합의체적 중재법원에서 재판

만일 중립 중재법관 명부 작성이나 중립 중재법

원장 선임에 관하여 남북한측이 합의를 하지 못하면 어떻게 할 것인

가? 중립 중재법관 명부 작성에 합의를 하지 못하면 교포출신 4명만

이 모여서 합의를 하도록 하고 그래도 합의를 하지 못하면 UN사무

총장의 도움을 받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중재법원장 선임에 합

의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교포출신만으로 선임을 하도록 하고 그

래도 안되는 경우에는 역시 UN사무총장의 도움을 받도록 하논 방안

을 생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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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담북한 분쟁해결제도의 운영

1. 남북한 분쟁해결기구의 설치

1) 남북한 분쟁해결기구설치를 위한 협정체결

앞애서 납북한의 교류가 관격적으로 추진되면 다양하고 많은 분

쟁이 발생환 전망이고 남북 교류플 원활히 하려떤 이러한 분쟁을 히l

결하기 위한 다양한 분갱해결제도룹 따련해야 함을 겁토하았다. 그

구체적 빙얀으로 직접 교섭， 주선， 숭개， 사실심사， 조정， 중재재판

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남북힌 분쟁 해결제도는 그 하나 하나틀 위

하여 텔도의 조약을 체결히여도 되나 보다 효과적인 제도뜰 미련히→

71 위하여는 납북한의 모든 렌쟁히l 곁저Llj~둡 총필-하여 섣치히‘늠 총후}

죄띤 분;생 611 결에 핀힌 협정을 까11 검 -&1-늠 것이 적전하다 이안1한 낚팍

한 갚쟁해결에 판힌 협정은 납북 고I듀-가 펀직적으모 추진되기 주}에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므쿄 넙꽉한의 _uL류기- 휠-띤-히l 질 경우애 생겨

날 각총 분쟁을 분야별로 에싱-하여， 그에 알맞는 분야별 천문적 갚-

쟁해결제도외- 기구들 마련하여야 한다. 분쟁해겹빙→ 1럽에 관히-여는

앞애서 성→℃녕하였으므로 여기서는 구체적 분쟁해결 빙-볍을 수행해 니­

갈 분야떨 .Q-법떨 기구의 설치 운영애 관하여 겸토하겠다.

2) 남북한 분쟁 해결 7 1구의 개요

남북한의 분쟁해결을 위한 종함적인 기구는 우선 빙-법 l칩로 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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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증재

비는 남북한의

주선 및 중개위원회， 사실심사위원회， 조정위원회， 중재법

원으로 구성된다. 남북한 관계의 성격상 주선 및 중개는 그리 효과

적이 아니라면 제외하여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는 교섭， 사실심사， 조정， 중재재판을 중심으로 분쟁해결 기구를 구

상하여 보겠다. 또한 각 위원회는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두는

것이 좋다. 예컨대 교섭위원회는 통상분과위원회， 투자분과위원회，

어업분과위원회， 가족법분과위원회， 형사분과위원회， 일반 민사분

과위원회둥 분쟁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문분야를 세분하여

가면 된다. 마찬가지로 사실심사위원회나 조정위원회도 필요에 따

라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것이 적철하다.

법원도 분야별로 재판부를 세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남북한 종합 분쟁해결기구는 우선 판문점에 본부를 두고 필요에

따라 휴전션을 따라 여러개 지부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관계가 더욱 진전된다면 이러한 분쟁해결기구의 지부를 서울，

평양둥 남북한 각 내부 주요 도시에 설치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 종합분쟁해결기구의 운영체제는 남북한국가수반 직속으로

설치 운영하는 것이 기구의 성격상 적절하다. 또한 분쟁해결이 공평

하고 독립적으로 운영되기 위하여 각종 위원이나 법관의 신분보장을

확실히 하고 동시에 다른 기관의 간섭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각

종 위원 및 법관과 직원의 보수를 포함하여 분쟁해결기구의 운영경

분담금으로 충당한다. 남북한 종합분쟁해결기구의

사무처는 그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며 남북한 당국이 공동으로 구

성한 심사위원회의 감사를 받는다. 또한 교섭위원회， 사실심사위원

회， 조정위원회， 중재법원간의 유기적 협조관계는 유지하되 각 분쟁

해결방법상의 특성을 살리고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너무 획일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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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운영체제는 피해야 한다. 분쟁기구이1 사무처를 두어 분쟁기관

운영을 위한 지원행정업무흘 수행하는 동시에 분쟁해결기관간의 조

정 및 협조를 유지히l 나간다. 사무처정→은 장관급으로 하고 볍판둥

전문인을 임맹하여 분쟁해결의 전문성과 공평성을 강조한다. 사무

처장은 납북한이 각각 임명하여 공동으로 합의하여 운영하도똑 한

다.

2. 남북한 분쟁해결기구의 구체적 운영

1) 교섭위원회

남북한 종합 분쟁해결기구중 가장 간편하고 중요한 기관은 고l섭

위원회다. 남북한 고l류에서 각종 분쟁이 띨-생히는 경우 제3자의 개

임없이 긴·편히고 신속히게 해결헐 수 있는 1갱→뱀 이 기 때문예 분쟁해

결기판중 가장 많이 활용될 것으로 꾀인나. _ill.섭위원회는 남꽉한 킥

각- 별도 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별로 행정 위원징은 법관이나 국제법

학지-둥 전분가로 하고 그 띨에 전문분야벨로 풍상， 투자， 어업， 가

족법관계， 일반빈시-관계， 형시-판계등 전문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두

고 분과위원회에는 다시 분과위원장을 둔다. 남북한· 교류기 빌-전꾀

어 분쟁이 많이 제기되면 분과위원회에 다시 여러개의 부를 둡 수도

있으나 당장에는 그럴 필요가 없고 앞으로 진전상황윤 보아 확디l하

여 나가면 된다. 쿄섭위원회는 각 분괴위원회멜로 교섭의 개시， 진

행， 합의를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나가기 위하여 교섭에 관한 일딴규

칙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 분쟁이 딸생하띤 이랴힌 규칙을 적용하여

비교적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분쟁해결 쿄섭을 친행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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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교섭위원회 행정 위원장 및 위원임명은 남북한 당국이 각각 임명

하되 다만 임명이나 교체가 있을 경우에는 신속히 상대방에 통보하

도록 한다. 교섭위원이 상대방의 내부를 통행하거나 체류하는 경우

에는 외교관에 준하는 특권과 면제를 부여한다.

2) 사실심사위원회

사실심사위원회는 국제심사위원회를 모방한 것이나 남북한간의

심사위원회를 국제심사위원회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남북한 사실심

남북사운영한다.

심사위원은 외교관에 준하는 특권과 면제를 누리며

직무상 행위에 관하여 처벌을 받지 않는다.

사위원회라고 한다. 사실심사위원회는 남북한 별로 각각 행정위원

장을 임명하여 공동위원장을 두고 합의하여

실심사위원회에는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은 사실심사위원들이 효율

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지원행정엽무를 수행한다. 사실심사

위원은 통상， 투자， 어엽， 일반 민사관계， 가족법관계， 형사관계둥

분야별로 분과위원을 두고 분과위원회별로 다시 한국측위원， 북한

측위원， 중립위원을 유지한다. 중립측위원은 교포중에서 임명한다.

사실심사위원은 그 업무의 공정과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특별한

신분보장을 한다. 구체적으로 심사위원은 6년 임기동안 근무하며 연

임할 수 있다.

3) 조정위원회

남북조정위원회도 사실심사위원회와 마찬가지로 공동 행정위원장

을 두고 합의하여 운영하게 한다. 또한 공동 행정위원장 밑에 사무

국을 두어 지원행정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그리고 조정위원도 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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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이엽， 일반민사관계， 가족법관계， 형시-관계 분과위원을 두고

분과위원은 다시 한국측위원， 북한측위원， 중립위원을 둔다. 좁립

위원은 남북한 위원이 모여서 선임하꾀 함의애 이르지 못하변 UN사

무총장의 도움을 받는다. 남북조정위원둘은 분과위원회별로 운영규

칙이나 분쟁해결의 구체적 절치를 마련한다. 조정위원은 6년의 임기

로 임명하며 연임힐 수 있다. 또한 조정위원은 외교관애 준히는 득

권과 변제를 누리며 직무상 행위에 관하여 처벌을 받지 않는다.

4) 중재법원

줌재법원행정국장은 남북한이 각각 임맹하며 합의히-여 공동으로

운영하게 한다. 법원에는 사무국을 두며 법원의 지원행정업틀 담당

하게 한다. 사무팍애는 중재법관의 명부틀 유지한다. 중재법관의 명

부는 통상， 투자， 어업， 일반민사관제， 가족법관계， 형사관계 둥 전

문분아별 분과를 두고 분과빨로 다시 한낚측 줌재법관， 북한측 중재

법관， 증립중재법관의 명부를 유지한다. 중립중재법관- 명부는 남북

한 중재법관 명부애 있는 사람들이 모여 합의하여 교포중에서 정한

다. 합의기- 이루이지지 않으만 UN시 무총장의 협조를 받는다.

사건이 중재법원 시-무국에 제가되면 우선 전문분야별로 분류한다.

그 다음 중재법원행정국장은 남북한 각각의 중재법관을 2멍씌 임명

하되 그중 1 명은 중립위원맹부에서 임명해야 한다. 이들 4명 이 모여

중재법원장을 종립법관명부-줍에서 합의히여 선임한디→， 합의기- 이푸

아지지 않으띤 4맹 의 중립법관이 합의하여 선임하고 그래도- 협의뜰

못하만 4명중에서 추첨예 의한다.

중재법원의 재판절차 및 펜-걸에 관한 규칙은 줌재법원 벙부이) 있

는 법관틀이 모여서 분과별로 정한다. 풍재법관은 남북한 당콰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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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린다.

중재법관은 재판기간중에는 외교관에 준하는 특권과 면제를

중재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며 직무중의 행위에 관하여 처벌을 받지 않

는다.

중재법원의 판결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남북한 당국은 그 판결

의 집행을 수행하여야 한다. 중재법원의 판결은 남북한 당국의 사법

기관에 의뢰하여 집행한다. 판결의 집행에 관하여 이의가 있으면 중

재법원행정국장은 협의하여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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